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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18년 우리 사회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성사 등으로 급속

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했으나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눈에

띄는 변화는 찾기 어렵다. UN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정세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위한

돌파구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 역량에 관심

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서울시의 국제교류 정책은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문화

나 인력의 상호교류, 우수시책 공유 전파 등 커뮤니케이션 활동

중심으로 진행해 왔으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좌우

할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시대 대비를 위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교’적인 기능까지도 모색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외교는 중앙정부의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20세기

후반 세계적으로 세계화·지방화·도시화가 진척하고 민주화가 확

산되면서,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가 외교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등

장하는 흐름 속에 도시의 국제협력 활동이 중요하게 부상했고,

이에 ‘도시외교’ 개념이 출현했다. 평화를 위한 도시외교는 도시

의 국제교류를 외교의 위상까지로 끌어올리는 데 핵심적이며, 다

양한 주체를 포함한 다자간 네트워크 형태의 접근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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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서울시 국제교류 전략은 바로 평화를 위

한 도시외교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평화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우리사회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시각 하에 전쟁의 반대가 평화라고

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서구에서도 상대적으로 최근에 등장한

평화학에서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 자체의 이해 및 그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평화를 위해 평화를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서구 평화학의 창시자는 노르웨이 사회학자 요한 갈퉁으로서,

직접적 또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이나 차별

등 간접적 또는 구조적, 더 나아가 문화적 폭력도 제거되어 인간

상호간에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적극적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

고 주장했다. 그의 영향 하에 평화의 요건과 평화 구축방법에 대

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안보학의 새로운 화두

인 ‘인간안보’ 개념까지 반영되어 일상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보

호·보장할 수 있을 때 평화라는 의견까지 대두했다.

그 달성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전략적 평화구축’ 이론은 사회전

반의 총체적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각계각

층의 참여 및 다층적 실천을 강조한다. 이러한 평화학계의 논의

는 UN 등의 국제원조활동에도 영향을 끼쳐, 최근에는 그간 칸막

이가 있던 인도적 지원과 개발원조 사업을 평화구축이라는 장기

적 비전 하에 통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지역

역량강화에 초점을 둘 것을 강조중이다.

이러한 평화학의 주장들과 해외 도시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향후 서울시 국제교류 전략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 평화구축 비전 하에 도시외교의 방향과 과제를

정립해야 한다. 추진과제로는 인간안보 확보, 즉 빈곤, 감염병,

자연재해, 에너지 등의 부문에서 공동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기구, 도시연합체 등과 다층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이의 통합적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를 초기부터 구상해야 한다.

셋째, 남북간 장기적 평화구축 협력을 위한 선제적 단계로서 서울형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모델에 대한 국제 공동의 연구사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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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요

1.1. 연구배경과 목적

분쟁 해소와 평화 조성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의 참여와 거버넌스가 중요하

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대두한 지도 20여 년이 흘렀다.1) 도시간 협력을 통한 평

화 연대가 시도되었고, ‘15년 UN총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지역에서의 인권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했다.2) 도시들의 활동은 “국가들은 말하지만, 도시들은

행동한다”3)라는 문구로 종종 요약될 정도로 현장실무에서 활발하다. 그러나 여전히

평화문제에 있어 도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국제적 또는 국가적 차원과 대비해서

부족한 편으로 보인다.

’18년 우리 사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고위직 방한, 남 북 정상회담 개최,

북 미 간 직접 대화 등으로 인해 남 북 관계가 급격하고 전면적으로 진전하리라는

기대가 팽배했었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현재 북 미 간은 물론이고 남 북한 간에

도 대화는 고착상태이고,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등을 통해 위협적인

시도를 계속하며, 최근에는 남북간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하면서 대화의 완전 단절

을 예고하는 등 긴장이 오히려 심화하는 분위기이다. 수차례의 남북간 정상회담에

도 불구, 아직까지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여건에 실질적 진전은 없는 상황이 계

속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새롭게 전향적인 대북정책 방향을 수립할지라도, 미국을

포함해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에 가한 제재를 끝내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정부적

차원의 노력만으로 북한과의 평화관계 조성을 실질적으로 진행시키기엔 어려운 형

편임을 반증한다. 이에, 중앙정부에 비해 정치·군사적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자유

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커졌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중앙정부보다 여

건이 나은 면이 없지 않다. 중앙정부는 단임제 대통령제로 국제관계상으로는 짧은

주기인 5년마다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급변이나 일관성 위축 가능성이 높은 편이

나, 3선까지 허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대 12년간 연임 가능하므로, 정책의

지속성이나 안정성 담보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국

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조성 및 남북통일을 위한 전략, 또는 더 나

아가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까지 많은 고민이 진행중이고, 앞다투어 다양한 교

류협력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다만, 해당기관의 내부적 시야에 지나치게 치중하거

1) Hanna Leonardsson and Gustav Rudd, “The ‘local turn’ in peacebuilding: a literature review of effective 
and emancipatory local peacebuilding,” Third World Quarterly vol. 36 no. 5 (2015): 825-839.

2) UN,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Final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A/HRC/30/49 (2015 August),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848739?ln=en.

3) Simon Curtis, The power of cit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Routledge,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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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제재 등 대내외적인 제약으로 인해 실제 실행가능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등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도 ‘17년부터 통일 대비 남북교류 전략으로서 서울의 선진 도시정책을 토

대로 도시문제 관련 교류 지원을 통한 평양시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 중이나, 현

재까지 계속되는 남북관계 교착상태 및 UN제재 등으로 인해 계획에 따른 실천 및

구체적인 성과를 가시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정부의 강

경 입장에 따라 서울시는 자체 의지와 상관없이 남북교류의 단절을 겪은 바 있다.

국제사회의 기본 입장에 어긋나지 않고 매우 가변적인 국내 정세에 휩쓸리지 않

으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돌파구로서, 지방자치단체 차

원의 국제교류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남북한 간 평화협력 분위기를 안정적

으로 조성하고 통일시대에 단계적으로 대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 해결안 구체화로 평화국면이 도래하더라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관계개선을 본격화하려면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신뢰구축이나 평화무드 안착

이 필요한데 그에 이르기까지도 시일소요가 불가피할 것이다. 요컨대,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 확보야말로 국제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대외적 여건악화 속에서도 북

한측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로 나아가는 계기 마련에 필수적이다.

그간 서울시의 국제교류 정책은 해외도시와의 교류 확대에 초점을 두고, 고유의

문화나 인력을 상호교류하고 우수시책을 공유 전파하는 등 커뮤니케이션 활동 중심

으로 진행해 왔다. 이것도 도시차원의 중요한 국제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향

후에는 우리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좌우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교’적인 기능까지도 모색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동북아의 중심

지로서 지닌 강점과 활용하여 서울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활동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를 촉진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해소 및 핵무장 해제 등에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현 단계에

서는 남북통일 시대를 향해 나가기 위해 특히 한반도 안팎에서 평화 여건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도시의 기능 중 외교는 특히 그간의 연구 역사가 짧고 그 의의에 대해서도 의견

이 나뉘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평화를 위한 외교적인 활동의 주체로서 도시의

잠재력은 엄연히 인정받고 있다.4) 중앙정부 외교에 비해 독자적 위상이 약한 도시

외교는 특히 타국의 도시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체와 공동협력 네트워크 구축 시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5) 따라서, 특히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4) 이창, 이민규, 문인철, 송미경, 『서울시 도시외교 가능성과 과제』 (서울: 서울연구원, 2018).
5) 이민규, 『도시외교 메커니즘과 발전방향』 (서울: 서울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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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서울시 도시외교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매우 중요

하다고 본다.

그런데, 그간 국내에서는 남북관계상 정치적 특수성 때문에 남북한 긴장관계나

미래 통일 대비방안 등에 관한 연구는 여럿 진행되어 왔으나, 한반도 평화구축이라

는 과정에 초점을 둔 추진전략에 관한 고민은 다소 미흡하다. 한반도 분단상황이

고착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특히 공공부문은 더욱더 평화공존에 초점을

둔 연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평화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다소 부족

한 상태인 듯하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그전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해야 하는데,

그간 우리는 적대관계 종식만을 평화로 이해하고, 과연 평화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

착 가능해지는지는 거의 고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구축에 기여 가능

한 서울시 국제교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평화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학이나 국제관계학 등 사회과학에서 전통적으로 말하는 평화는 대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시각

으로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도 현재까지 같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전쟁이 없

다고 해서 과연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반도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지난

약 70년간 전쟁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화시대였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평화를 위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연구하는

새로운 연구 흐름이 20세기 후반 북유럽을 중심으로 대두했는데, 이 부문은 ‘평화

학(Peace Studies)’ 또는 ‘평화연구(Peace Research)’라고 불린다.6)

이 글에서는 서구에서도 상대적으로 최근에 등장한 평화학 부문에서 제시하는

평화 및 평화구축 전략과 관련있는 주요 연구의 흐름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이 국제

적 평화활동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에 기여

하기 위해 필요한 서울시 차원의 국제교류, 즉 도시외교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

해 보겠다. 그리고 평화구축을 목표로 해외 도시들이 주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노력한 실제 사례들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평화구축이라는 비전을 도모하면서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도 기여 가능한 서울시 차원의 국제교류 전략을 다자간 협력 네

트워크 중심으로 제언해 보고자 한다.

6) 김병로, “한반도 통일과 평화구축의 과제,” 『평화학연구』 제15권1호 (2014. 3월): 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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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내용과 방법

이 글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시 차원에서 국제

적인 교류협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의 연구 내

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외교의 개념과 특히 평화를 위한 도시외교를 둘러싼 최근의 주요 논

의들을 살펴보겠다. 평화 관련 활동은 전통적으로 국가, 즉 중앙정부의 역할에 해

당하는 외교 기능의 하나로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

념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도시외교의 정의 및 현황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

고, 평화를 위한 도시 차원의 가능성을 확인하겠다.

이어, 서울시의 그간의 국제교류 정책흐름을 간단히 요약하고, 평화를 위한 도

시외교라는 관점에서의 그간의 한계 및 새로운 전략의 모색 필요성을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최근 남북교류협력 현황도 함께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적 노력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다.

다음으로, 평화 및 평화 구축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서구 평화학계

의 주요 논의들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및 주장들이 구체적으로 UN 등

국제사회의 평화활동에 끼친 영향과 최근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목

표로서의 평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와, 평화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어떻게 설정

해야 할지를 검토하고, 평화를 위한 서울시 도시외교 차원에서 채택 필요한 기본방

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실제적으로 해외 주요도시에서 도시간 국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도

모한 사례를 조사·분석하겠다. 주로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무장갈등 또는

전쟁을 방지하거나 분쟁을 전후하여 지원함으로써 성과를 거둔 사례를 살펴봄으로

써, 서울시 국제협력 차원의 접근법 상의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보겠다.

끝으로, 앞에서의 연구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통일 여건

조성에 기여가능한 서울시 차원의 평화를 위한 도시외교 전략방향과 추진과제를 간

단히 제안해 보겠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그간의 문헌자료 및 국내외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를 기본으로 하되, 관련정책 현황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서울시

국제교류 및 남북협력 정책관계자, 국내 대북지원 민간단체, 국내외 국제관계학 및

평화학 연구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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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화를 위한 도시의 역할

2.1. 공공외교의 변천과 도시외교의 대두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중앙정부의 활

동 외에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국제교류 또는 국

제협력 활동에 참가 중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교류협력 관계를 여러 해외 도시 및 지역들과 맺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중앙정부

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목적과 절차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추진된다

는 점에서 20세기 말 등장한 새로운 ‘공공외교’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외교(diplomacy)’란 정치적 시각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치실체들 간에 대외적인 기

대이익 추구를 위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관리하려는 행위양식을 가리킨다.7)

문헌기록상 외교행위는 문자가 발생한 시점인 기원전 3천여년 경부터 이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근대적 의미의 외교는 17세기 베스트팔렌 조약8) 체계를 거치

면서 현재와 같이 주권국가 중심의 행위로서 정립되어,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해

국제관계를 다루는 일로서, 대사나 사절에 의해 조정·처리되는 방법이며, 외교관의

업무 또는 기술”9)을 뜻했다. 외교는 이처럼 전통적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행위로 여

겨졌으나, 20세기 후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개념의 등장과 발전으로 다양한

주체들까지를 포함시키기 시작한다.

‘공공외교’라는 용어는 1965년에 전직 미국 외교관 에드먼드 걸리온(Dean Edmund 

Gullion)이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는 정책 형성 및 실행에 관한 외국 대중의 태

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서, 다른 나라의 여론 형성, 국가 간 민간단체 및 이

익단체들과의 상호교류, 국가 간 이해관계에 관한 대화, 다른 문화 간 소통과정 등

전통적 외교를 뛰어넘는 국제관계 측면을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나라 간 정보와 아이디어의 교류”라고 말했다.10) 유사한 맥락에서 20세기 후반

냉전시대에 외교는 주로 상대방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해당국의 여론

을 움직이기 위한 행위로서 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서구 학계에서는 1970년대부터 다양한 부문의 수많은 주

체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외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는 이론이 대두했

7) 송기돈, “지방정부 국제기구, 도시외교 전략의 지렛대 : UCLG를 중심으로,” 『세계와 도시』 제18호(2017): 54-67쪽.
8) 1648년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이 독일과 스페인을 상대로 30년 전쟁의 종결을 위해 독일 베스트팔렌 지방에서 

체결한 강화조약으로서, 최초의 근대적인 외교회의를 거친 조약으로 간주된다.
9) Harold Nicolson, 신복룡 옮김, 『외교론』 (서울: 평민사, 2004), 21쪽.
10) Dean Edmund Gullion, “Public Diplomacy,” http://www.publicdiplomacy.org/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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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 예컨대, 영역을 기준으로 정치·군사 외의 문화·환경·인권·스포츠 외교 등 부

문별 외교(sectoral diplomacy)가 있고, 방법을 기준으로 전통적인 협상외교 외에 과

학·기술·정보·지식 등과 관련한 가상·디지털외교(virtual/digital diplomacy) 또는 네트워

크외교, 주체를 기준으로 정부와 비정부가 함께하는 촉매외교(catalytic diplomacy), 지

역기구 간 결사외교(associative diplomacy),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시민외교(citizen 

diplomacy), 국가 하위단계 및 민간 등의 주체를 포괄하는 멀티트랙 외교(multi-track 

diplomacy) 등이 있다.12)

그후 20세기 말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지방화·도시화가 진척하고 민주화

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가 외교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등장하면서 패러

다임 전환을 겪는다. 소프트파워13)의 중요성 부각,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인 발전 속에 소셜미디어·SNS 등 뉴미디어 확산으로 시·공간 격차 해소 및 정보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대중에 의한, 대중을 향한 개방형 외교의 중요성이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공공외교도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중시하며, 정부를 중심

주체로 하되 민간의 역할을 폭넓게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공공외교는 국내외 국민들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역사 ·전통 ·문화 ·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증진하는 활동을 가리키게 되

었다. 예컨대, 영국 외교부(Foreign & Commonwealth Office)는 공공외교를 “해외의 민

간인 및 기관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정부의 중장기적 목표와 일치하는 방

향으로 자국에 대한 이해와 영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14)

이러한 개념 변화 속에 지방정부 또는 도시가 공공외교의 주요 주체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물론 많은 정치·외교 전문가들은 도시외교가 국가가 수행하는

전통적인 외교만큼 의미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중앙정부 외교

를 조력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교는 중앙정부 중심의 행위라는

오랜 전통적인 관점이 여전한 가운데, 지방정부를 국제관계상 행위의 주체라기보다

는 국가의 하위집단으로만 여기기 때문이다.15)

그러나 도시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이익을 직접 대표할 수 있는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16) UN에 따르면 ‘18년

기준 세계 인구의 55.3%가 도시에 거주 중이며, 인구가 1천만 명 이상에 달하는

‘메가시티’도 총 33곳으로서, 이러한 메가시티 거주자가 세계 인구의 12.5%에 달

11) 도종윤, 『지역 간 연대를 통한 평화구축: 담론과 실제』 (제주: 제주평화연구원, 2019), 21쪽.
12) 송기돈, ibid (2017): 56쪽.
13) 군사적 개입이나 강압적 힘을 통한 외교, 경제 제재 등 물리적 힘으로 표현되는 하드파워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강

제력이나 명령보다는 매력을 통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끌리게 함으로써 기대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14)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011/cmselect/cmfaff/581/58106.htm 참조.
15) Michele Acuto, Global Cities, Governance and Diplomacy: The Urban Link (New YorK: Routledge, 2013). 
16) 고준호, “서울시 도시외교의 특화를 위한 도전,” 『세계와 도시』 제18호 (2017): 3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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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7) 세계적인 도시화의 진전으로 도시의 규모와 기능이 커지고, 민주화와 분

권화 가속화로 정치적으로도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이 주어짐에 따라, 국제관계 측면

에서도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화와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세계의 연결성이 높아지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지방자

치단체 존재 목표를 위해 해외도시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세계의 자원과 연계하는

것이 긴요해졌다.

이에 따라 많은 도시들이 해외 도시 및 지역들과 자매도시 등으로 연결되어 다

자간 협력활동을 하는 국제 기구 및 네트워크 등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를 뛰어넘

은 도시간 결연과 협력은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전후하여 서

유럽과 미국 도시들이 독일 및 동유럽 도시들과 자매결연(Twinning)을 통해 전쟁 후

도시 재건을 지원한 사례는 널리 알려져 있다.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도시들

의 재건에 해외도시들의 지원 자원과 인력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상호이해와 화

해, 중장기적 지원 등을 통해 실제로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후 1970년대에는 무역

통상 활성화, 인도주의적 지원, 민주화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외연을 확장시켰

다. 유럽 내에서 이러한 전통은 계속되어 이후 EU 결성 후에는 EU 내 도시 간,

또는 EU 참가희망국 도시와 EU 내 도시 간 결연을 통해 시책과 경험의 공유 등을

통해 도시의 발전 및 공동의 문제해결을 도모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적 조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지방정부가 나서는 사례도 생겨났다. 예컨대, 벨기에는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조약을 지방정부가 직접 체결할 수 있고, 독일과 캐나다는

일부 조약들을 해당 지방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중이다.18)

2.2. 도시외교 정의와 기능

도시가 수행하는 외교 활동의 개념이나 형태에 대해 학술적으로 확고하게 정립

된 정의가 아직 없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지방외교(local diplomacy)’ 또는 ‘도시외교

(city diplomacy)’란 중앙정부 주도의 외교의 한계로 생겨난 국가 하위수준의 다양한

행위자 중에서 지방 또는 도시라는 별개의 독립적인 주체 차원에서 해당 지방 또는

도시의 이익을 목표로 기획되고 추진되는 국제교류 또는 협력 활동을 가리킨다.19)

이 글에서는 서울시 차원의 국제교류 전략에 관한 논의를 하는 맥락에서 편의상 ‘지

17) https://population.un.org/wup/Publications/Files/WUP2018-Report.pdf 참조.
18) Rodrigo Tavares, Paradiplomacy: Cities and States as Global Play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66-83.
19) Rogier van der Pluijm, City Diplomacy: The expanding Role of Cit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Hague: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20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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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외교’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도시외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서구 학자들은 도시외교를 “국제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 도시가 핵심적인 주체

로 기능하는 분산화된 외교” 또는 “국가를 뛰어넘는 외교적 활동과 공공외교 시책

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외교로 정의한다.20) 초창기부터 도시를 외교

의 독립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제기구인 지방자치단체도시연

합(United Cites and Local Governments, UCLG)에서는 ‘도시외교(city diplomacy)’를 “지방정부

또는 그 연합체들이 시민들이 평화, 민주주의, 번영 속에 함께 살 수 있는 안정적

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통합, 분쟁예방 및 해소, 분쟁 후 재건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정의한다.21) 그 외에 도시외교를 중앙정부 주도 외교의

한계로 생겨난 “분산화된 협력”의 하나로 이해하기도 한다.22) 영국 웨스트민스터대

학의 도시연구자들은 지방정부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에서 도시 주체가 국제행위자

가 되기 위한 방식을 다음과 같이 조건화한 바 있다. 첫째 도시들의 집합적 관여를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또는 참여, 둘째 국가(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도시 자체

를 대표하여 다른 국제기구들을 상대로 전개 하는 로비활동과 관여, 셋째 국제질서

의 기득 세력인 국가 및 국제기구를 상대로 도시가 독립적 행위자로서 자체(도시)

의제들로써 관여하는 방식이다.23)

그렇다면 도시외교는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며, 또 할 수 있는가?

Pluijm(2007)은 현대 도시외교는 다차원적인 양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그 유형을

단순화하여 구분하기 어렵다면서도, 도시외교의 역동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차

원에서 다음의 6가지 기능으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24)

첫째로, 안보(security)를 위한 기능이다. 이전에는 국가의 임무였던 분쟁 해소나

평화구축을 위한 개입 등에서 NGO나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긴 하지만, 과연 도시의 주요임무인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쟁의 근

본 원인이자 그로 인한 희생자는 모두 지역민들이기 때문에, 그 해소를 위해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도시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나 지방정부들은 국가

와 달리 하나의 목소리만을 고수할 필요가 없고, 보다 중립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을 국방이나 군사적인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다양한 입장에서 접근할 여지가

더 많다. 안보 부문에서 도시가 행하는 외교적 활동은 분쟁 전 예방, 분쟁 중 평화

20) Michele Acuto, “World Politics by Other Means? London, City Diplomacy and the Olympics”, The 
Hague Journal of Diplomacy, vol. 8 no. 4 (2013): 310. 

21) Alexandra Sizoo, “City Diplomacy concept paper,” Committee on City Diplomacy, Peace-Building of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policy statement (2007). 

22) 이창, 이민규, 문인철, 송미경, ibid (2018), 12쪽.
23) Tassilo Herrschel and Peter Newman, Cities as International Actors: Urban and Regional Governance 

Beyond the Nation State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7), 14-15. 
24) Rogier van der Pluijm, ibid (20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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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분쟁 후 재건 지원 등이다. 이를 위해 자매도시 결연방식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며, 다양한 동기 및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둘째로, 개발 원조(development assistance)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연대의식을 바

탕으로 제공되는 개발원조에서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의 톱다운 방식의 실행은

지역에서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대두함에 따라, 지역의 요구에

대응하고 도시개발 경험이 우수한 도시 차원의 개입이 중요해지고 있다. 물론 도시

의 개입이 국가의 개입을 방해하거나 그 반대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국가의 기

본적인 개발원조 전략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실제 원조활동에 도시가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사례는 이제 보편화하고 있다.

셋째로, 경제를 위한 기능이다. 자기이익은 도시가 외교활동을 하는 데 점점더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고, 그 이익의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 이익이다. 올림픽 유치

를 위한 도시들의 국제활동이 전형적인 사례이며, 관광진흥, 투자유치, 국제행사나

국제회의 유치, 재화 및 서비스 교역 활성화 등은 국제활동을 통해 도시들이 주로

도모하는 것들이다. 도쿄, 런던, 뉴욕 등은 이 방면의 탁월한 주자들이며, 활동의

효과 제고를 위해 도시들은 기업들처럼 브랜드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넷째로, 문화를 위한 기능이다. 전통적으로 문화부문은 전쟁을 예방하는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지는 국가 외교의 주요 기능이었지만, 최근에는 도시 간 외교에서,

특히 자매결연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스포츠나 문

화교류를 위한 방문 등이 그 사례이다. 문화부문의 외교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

해부족이 상호교류를 막는다는 데 한계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해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도시외교의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로, 네트워크(network)를 위한 기능이다. 국제협력이 어떤 외교 목적 달성

을 위한 수단이지, 외교의 목적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시각에서 보자면, 네트

워크를 도시외교의 기능으로 드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도시외교의

경우, 최근에야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할 정도로 조직화 수준이 미

약한바, 지역이나 대륙 및 세계적 단계에서 조직화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 목적일

수 있다.

여섯째로, 대표성(representation)을 위한 기능이다. 국제적인 단계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제기구

에서 도시외교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것에 가까울 텐데, 실제로 정부 외교관들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U나 유럽 의회에 도시 대표들이 참가하는 것이

그 사례이다. 실제로 EU 회의 중 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에서 도시 대

표들은 정치 사회 경제 환경 이슈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UN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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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해당 목적과 이익을 위해 로비스트 역할에 참여 중이다.

이민규(2019)는 도시외교의 가능성과 목적에 대해 “지방정부 간 외교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자 도시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함께, 타 국가 도시와의 합의, 합동, 더

나아가 제도화와 협력을 통해 세계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도시들이 자체의 이익뿐만

상대 도시의 이익까지 함께 고려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

외(2018)는 글로벌 문제 중 도시 공동의 문제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그

중 특히 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도시외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1)

정책공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도시외교, 2) 평화구축 및 분쟁 후 재건을 위한 도

시외교, 3) 수익을 창출하는 도시외교를 들고 있다.

도시가 대표적인 국가외교의 영역인 평화 부문에서 과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서구에서 평화 연구를 선도한 요한 갈퉁은 평화

를 위한 외교활동에서 도시, 특히 아시아 태평양지역 도시들이 높은 잠재력이 있다

고 밝힌바 있다.25) 국제교류란 실제로는 국경을 뛰어넘은 지역들 간의 사회 문화

적 교류이고, 작은 도시들도 그곳의 축약판으로서 다양한 그 사회의 면면을 표상하

며, 복잡다단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과 능력이 있어 도시들이야말로 평화

를 위한 활동의 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장갈등이나 전쟁으

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후 재건에의 요구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주체도

그 지역이므로 지방정부는 평화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고 또 실행하고 있다. 실제로

도시들이 국경을 뛰어넘어 구축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들은 평화(안보)를 주요 의제

의 하나로 삼고 있다. Acuto와 Rayner(2016)가 전세계 약 170개 도시 네트워

크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환경이 가장 큰 이슈(29%)였으나, 전통적으로 국가의

영역에 속했던 평화구축(11%)이 빈곤(16%)이나 에너지(12%)와 유사한 수준으

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었다.26)

도시는 중앙정부와 다른 차원에서 외교상의 이점과 잠재력이 있다. 기후변화 대

응, 지속가능 발전 등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에 있어 국가가 주체인 전통적인 외교

방식의 한계점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지방정부 또는 도시의 참여에 있다는 주장이

대두했고, 실제로 도시들 간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도시간 기구가 다양하게 결성

되어 활동 중이다.27) 예컨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C40 도시기후리더십 협

의회(C40 Cities Climate Leadership)가 세계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다. 이 기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25) https://www.transcend.org/db/?q=Galtung 참조
26)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1468-2346.12700 참조.
27) 송기돈, ibid (2017): 54-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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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분쟁 등 강대국 간 갈등은 심화하고 기후변화 등 인류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간 자발적인 노력이 대폭 위축하는 상황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국가가 아닌 지방차원에서 주도하면서 민간단체를 통한 비정치적․비군사

적 교류 중심이기 때문에 주변 정세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교류와 협력

의 지속성과 안정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며, 국가외교에 비해 보다 유연하

고 다양한 협력의제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도시간 공동으로 당

면한 문제 해결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방정부 또는 도시가 국제정치 속

에서 스스로를 대변하고 자체 이익 추구를 위해 다자간 연계와 협력을 주도하는 활

동, 즉 도시외교 활동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

2.3. 서울시의 평화외교 잠재력

도시가 외교에 참여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Pluijm(2007)이 오랜 해외원조

및 교류협력 전통을 지닌 네덜란드 도시들의 사례를 실제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첫번째 이유는 지역공동체의 기대 이익을 위해서였다.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해

당 지역 및 시민들에게 이익과 혜택이 기대될 때 도시가 적극적으로 외교에 나서게

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시민들의 요구가 중요한 이유였다. 시민

들의 참여로 선출되고 운영되는 지방정부의 활동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이루어

진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겠다. 마지막 이유는, 다른 도시들과의 연대였다.28) 인

도주의 위기나 공동의 도시문제 해결, 전지구적 문제 앞에서 자발적 의지로 서로

도움을 제공하고 함께 노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연방제국가 내에서 보다 독립적인 주(state) 정부들의 사례를 조사한

Hocking(1993)은 도시외교를 결정하는 주요 외부요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29)

첫째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용자원이다. 재원이나 인력 면에서 우수한 도시

일수록 외교활동에 더 활발했다. 물론 작은 규모의 도시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

례도 없지 않았으나, 대체로 도시 규모가 지닌 영향력이 크게 좌우한다. 둘째로, 지

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중요하다. 중앙에의 의존성이 낮고 분권이 진척된 지역일수

록 도시외교 활동이 활발하다. 셋째로, 중앙정부와 도시들 간 관계가 중요하다. 중

앙정부가 지방의 이익을 더 많이 대변할수록 도시외교 필요성이 낮아진다. 독일의

경우 다양한 단계에서 중앙-지방 간 소통과 지원이 진행된 결과로 연결성이 높아서

28) Rogier van der Pluijm, ibid (2007), 14.
29) Brian Hocking, Localizing Foreign Policy: Non-Central Governments and Multi-layered Diplomacy 

(London: Macmillan, 1993), 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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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외교 수요가 현저히 적었으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지방의 이익을 중앙에서 대

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외교활동이 활발하게 나타

났다고 한다. 넷째로, 중심부 도시들이 주변부보다 더 영향력이 크고 그에 따라 도

시외교도 더 활발하다. 정치 경제적으로 핵심이라 할 만한 주요 도시들이 외교활동

에 적극적이라는 것이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확인되었다. 마지

막으로, 지정학적으로 해외와 긴밀히 연결된 도시일수록 도시외교 형태의 역할에

더 많이 참여한다. 예컨대, 상하이나 로테르담처럼 세계적인 규모의 항구를 보유한

도시일수록 외교 형태의 각종 활동에 더 적극적이고 실제로 활동중이다.

물론, 도시외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단적으로, 도시외교를 위한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의 법적 토대가 미약하여 해외 주체와 법적인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을 체결

하여 구속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예컨대, ‘16년 제정된 우리나

라 공공외교법에 따르면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으로서, 중앙정부만을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설정하고

그 외의 행위자들은 협조자로 간주함으로써 법 규정을 엄격히 해석한다면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외교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UN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들은 지방화와 분권화에 초점을 두고, 국제적인 규약을 도시에까지

적용하는 데 적극적이다. 실제로 다수의 UN 관련 국제기구에 도시들이 주체로 참

가 중이다. 국내 공공외교법 또한 원칙적으로 외교가 국가사무임을 전제하고 있으

나, 넓게 해석하자면 동시에 외교적 활동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논의를 서울시에 적용해 보자면, 서울시는 공공외교 차원에서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도시경쟁력 부문에서 세계 10위권 내외로 평가30)될 정도

로 인적 및 물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도시다. 1천만여 명의 인구를 보유한

산업 문화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교통 요충지로서 주변 국가 및 대륙으로 진출하는

핵심 관문이다. 자매우호도시를 비롯하여 세계 수많은 도시 지역들과 교류 중이기

도 하다. 무엇보다, 서울은 최악의 빈곤과 인프라 부재 상태로부터 유래 없을 정도

로 빠른 속도로 개발과 성장을 겪었기에, 급속한 도시팽창에 대응하여 도시개발 및

도시문제 해결에 있어 세계 그 어느 곳보다 뛰어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향후 그간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도시외교

활성화를 위해 평화 및 안보 영역에서의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Pluijm(2007)이 제시한 바에 따르자면 도시외교는 시민과 지역공동체의 이익에

30) https://gtcistudy.com/special-section-gctc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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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타 지역에 대한 연대의식에 토대를 둘

경우에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간 있었던 남북 교류협력 활동 성과평가

에서도 마찬가지로 협력대상 간 상호 기대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결과를 볼 수 있음이 확인된바 있다. 서울시도 평화를 위한 도시외교의 잠재력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상호 지역간 공동의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전반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그간의 서울시 국제교류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평화를 위한 도시외교 차원에서 한계와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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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울시 관련정책 현황 및 한계점

3.1. 서울시 국제교류 정책 흐름과 평화

우리나라에서 지방 차원의 국제적 교류협력 활동들은 대체로 88서울올림픽 개

최를 계기로 1990년대에 본격화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외교적인 활동과의 연

계나 해외도시와의 직접 교류 등이 활발해졌다. 이 시기에는 또한 국제적 노력으로

북한지역과의 교류협력을 시도하기도 했다. 다만,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체

로 도시 간 친선을 목적으로 하고, 국제행사 등을 매개로 한 일회성 교류가 많다는

한계를 보였다. 이후 1995년부터 도입된 지방자치제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국내

지방정부들이 국제관계 활동을 활성화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다. 이때부터 중앙정부

에 의존하던 종전의 방식을 탈피하고 독자적인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외교적인 활

동을 시작한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기록상 1968년 타이페이시와 자매결연 체결로 도시외교적 활동

을 개시했다. 1970년대에는 관광부문 국제 네트워크 기구에 가입했으며, 1980년

대에는 여러 국제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외연을 차츰 확장해 나간

다. 이후 1990년에는 전담부서로서 국제교류과를 최초로 설치했고, 그후 자매도시

결연확대, 해외주재관 및 무역관 설치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시장 재임시기별로 국제교류의 주안점과 접근전략이 조금씩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해외에서 직접 활동한 경험을 보유한 박원순 시장이 재임한 2010

년대에 특히 국제관계 활동이 대폭 증가했다. 이것은 무엇보다 전담조직 확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14년 국제 교류협력을 위해 기존의 1개 부서를 국 단위로 확대

개편하였고, 서울연구원 내 세계도시 연구를 위한 전담센터를 설치했으며, ’15년에

는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시정 우수시책의 해외수출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정

책수출사업단을 발족했다.

<지방자치 이후 서울시 도시외교 주요현황>

구분(기간) 재임시장 주요활동 자매우호도시
(누적)

민선 1기
(‘95~’98년) 조  순 ∙서울 인지도 향상과 기업진출 지원 중심

∙선진시 시찰단 파견, 자매결연, 해외무역관 설치 등 19개소

민선 2기
(‘98~’02년) 고  건 ∙선진시책 벤치마킹 중심, 기존활동 유지 

∙국제회의 참가·유치, 자매우호도시 공무원 초청개시 2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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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서울시가 해외의 도시 및 기관,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류협력 업

무의 정책상 흐름을 간단히 단계별로 요약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서울시 도시외교 패러다임의 변화>31)

서울시의 도시외교 패러다임은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하면서 발전해 왔

다. 1단계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은 도시외교 초기단계로서, 세계

화와 내실화에 집중했다. 이 시기에 이미 해외도시와의 교류를 단순 교류에서 외교

적 활동으로 격상시키고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1998년 이후 몇년간은 금융

위기, 이른바 IMF사태로 인해 큰 진전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3단계에 해당하는

200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도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

내 기업의 무역통상 및 해외진출 지원 등 경제 목적의 활동을 집중 실시했다.

이후 2010년대부터는 서울시의 도시외교 역량강화와 외연확대를 위해 전방위

적으로 노력해 온 단계라 볼 수 있다. 자매·우호도시 확대 및 국제기구 서울 유치,

도시문제를 해결해온 서울시의 경험과 우수정책을 해외 전파, 도시정책 공조 확대

등 다방면으로 국제적 활동을 확대해 왔다. 일례로, 현재 서울시는 18개 국제기구

31) 고준호, ibid (2017): 33쪽.

구분(기간) 재임시장 주요활동 자매우호도시
(누적)

민선 3기
(‘02~’06년) 이명박 ∙경제적 이익 위한 적극적 국제교류

∙투자유치, 기업 해외진출, 외국인·관광객 환경개선 등 28개소

민선 4기
(‘06~’11년) 오세훈 ∙서울 도시브랜드 육성 및 국제경쟁력 제고 목표

∙자매우호도시 확대(30개소), 국제기구 유치, 초청확대 39개소

민선 5~7기
(‘11년~’19년) 박원순 ∙외연 및 영향력 확대, 우수시책 해외수출

∙국제기구 서울 유치, 국제회의 다수, 연수초청 다양화
71개소
(‘19.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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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입해 의장도시 또는 회원도시로서 활동 중이며, '21년까지 국제기구 및 국제

NGO 총 50개소를 서울에 유치할 계획이다.32)

∙서울시 가입 국제기구 : 총 18개소('19.12월 현재)

  - 아시아 대도시 네트워크, 세계 대도시 협의회,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세계

스마트시티기구 등

∙서울시 유치 국제기구 : 총 30개소('19. 6월 현재)

  - 유엔 난민기구(UNHCR), 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

(IOM),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아울러, 서울시는 ‘17년 최초로 ‘도시외교 기본계획(2017-2020)’을 수립, 4

개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국가외교를 보완하여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

을 위해 활동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국제사회에서 서울시 위상이 높

아짐에 따라 그에 걸맞은 역할에의 요구가 커지는 데 부응하고, 그간의 서울시 국

제업무가 단발성 및 의전행사 중심인 데 대한 반성도 함께한 결과물이다.33)

이 기본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최초로 시 차원에서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 동

북아 평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간 평화는 서울시 국제교류의 목표나 목

적으로 설정된 바 없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복잡한 상황에서 도

시로서 능동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은 서울시가 일반적인 도시간

국제교류나 협력을 넘어 본격적으로 도시외교 활동에 나서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

로 볼 수 있다.

◦ <도시외교 기본계획 2017-2020> 내 동북아 평화 관련내용

  - 추진목표 : 동북아 평화‧번영에 기여

  - 추진과제

   ▸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신설

   ▸ 중국‧일본‧미국‧러시아 주요도시와 교류강화

   ▸ 아세안‧CIS‧중동 등 전략지역 도시교류 확대

다만, 이 계획에서는 평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평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추

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콘텐츠가 없이 다양한 지역과의 교류강화를 추진과제로 내

세우고 있기 때문에, 과연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없지 않다.

32) 서울시, “사전정보공표”(http://opengov.seoul.go.kr/public/), “국제기구” 항목 참조.
33) 서울시,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2017-2020),”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192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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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울시 남북 교류협력과 도시외교

한반도 평화 기반조성을 도모하고 남북간 화해와 신뢰회복을 추구하기 위해 중

요한 과제인 남북 교류협력 부문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

해 그간의 서울시 남북 교류협력 관련 정책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북 교류협력에 나선 것은 1990년대 말부터이

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원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북한에

서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원조를 요청한 1995년부터로, 그전에는 심각한 자연재

해 이후에 단발성으로 긴급구호 차원의 지원이 중앙정부 또는 민간에서 이루어졌

다. 대북 접근에 소극적이던 지방자치단체들은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김대중 정부

집권시기의 유화적 분위기에 힘입어 민간 시민사회단체 및 중앙정부에 뒤이어 마지

막으로 대북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1990년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 법적 토대가 일찍부터 존재했지만, 실질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개시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과 계기는 대체로 ‘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된 ‘6.15 남북공

동선언’으로 본다. 강원도의 경우 이미 1998년에 근거 조례—‘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위원회 조례 및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위원회 설치 등

활동에 나섰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2000년대 이후 활동의 지속성과 효과성

을 위해 관련 조례 등 제도와 체계를 정비하고 다양한 대북 원조와 교류협력 활동

에 참여했고 당시에는 실제로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09년 발간된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활

동을 대략적으로 ① 남북교류 협력사업 모색기(’99～’01년), ②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기(’02～’05년), ③ 개발지원 사업으로의 전환기(‘06년 이후)로 구분한

다.34) ’05년 북한은 그간의 단발성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에서 중장기적 사

회역량을 위한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로 전환을 요청한바 있는데, 우리 정부

는 당시 북미간 갈등으로 인해 방향 변경이 곤란했으나, 이에 제약당하지 않는 지

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강원도와 경기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농·축산 기술개선 지

원 등에 나섰다. 그러나 ‘08년 이명박 정부 집권 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폭격 사

건 등으로 ’10년부터 대부분의 남북교류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관계경색 및 실질적

교류 중단기가 계속되는 중이다.

서울시의 경우 1999년 서울-평양 동물원 간 종보전 차원에서 동물 교류를 시

작하여, ‘04년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다섯번째로 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34) 최대석, 이종무, 박희진, 강승희,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009),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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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기금 설치 및 본격적 교류협력에 나섰다. 통일부 기준에 따르면, 남북 교

류협력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인도적 지원 등으로 나뉘며,

인도적 지원은 다시 긴급구호, 개발구호(복구), 개발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어느 하나로만 구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종종 동시·병행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지원은 주로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 교류 중

심으로 이루어졌으며, ’06년 북핵실험으로 관계가 경색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

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보건의료부문 인도적 지원과 문화행사 등 행사성 사회문

화교류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류했고, ‘10년 정부간 남북관계 경색 및 교

류 단절 이후에는 직접적 교류협력 대신 학술행사 간접지원 정도만이 가능했다.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대북관련 적극적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은 ‘서울-평양 포괄

적 도시협력 방안’을 발표한 '16년부터이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양 지역 간의 특성을 반영한

남북 도시교류의 새로운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했다. ‘서울-평

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은 서울-평양간 ‘지속가능한 도시교류’를 비전으로 ‘공동이

익’, ‘협력 분담’, ‘참여 지지’의 3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도시 인프라 경제협력 시

민교류의 3대 분야 10대 사업을 협력과제로 제시한다.

∙추진목표 : 지속가능한 도시교류(서울-평양 우호교류협약 체결)

∙기본원칙 : ① 공동이익, ② 협력‧분담, ③ 참여‧지지

∙협력과제 : 3대 분야 10대 과제

- (도시인프라 협력) 대동강 수질개선과 평양 상하수도 개량, 안전 재난분야 공동협력, 대중
교통 운영체계 협력, 도시환경 개선 등
- (경제협력) 산업협력단지조성, 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 산림자원공동이용, 식생동물교류등
- (시민교류) 역사 문화 체육 학술 교류, 보건의료 협력 등

아울러, 이러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전담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1국장 2과장 4팀 정원 25명 규모의 ‘남북협력추진단’을

‘18.8월 최초로 출범시켰다.

그런데, 서울시의 ‘16년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의 실제 내용은 평화

와 우호관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고민한 결과로서 짜임새 있는 계획

이라기보다는 단발성 사업 아이템 위주로 구성된 한계가 있다. 아마도 이 계획 자

체가 전향적인 국면의 예측이 거의 불가할 정도로 심각한 남북관계 경색기였던 ‘16년

에 수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

은 부재하고, 실제로 계획수립 후에도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지속과 국내외적 정세

등으로 인해 실질적 교류협력이라 평할 만한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제한적으로



- 19 -

사회문화교류나 인도적 지원, 민간기업 교류 등은 일부 이어져 오고 있으나, 교류

대상인 평양측과 실질적 안정적인 교류협력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조치에 띠라 선별적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

진하되, 상호주의 입장에서 상호간의 필요와 이익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 및 실행

할 것이 요구된다. 역대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사업 중에 성공적이었던 것은 상대

적으로 남북한 양 지역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35) 아울러, 단순

히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간주하고 긴급구호 등 일방적 지원정책만을 계속해서는 북

한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발협력을 연계해서

북한사회의 자체 역량강화를 함께 도모해야 인도적 상황의 중장기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6) 북한측의 수요 자체가 국가적인 사회기

반의 취약성 완화를 위해 점점더 개발원조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남북 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려면 상호간의 이익 증진이 기대되며 중장기

적으로 북한 사회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효한 사업을 기획하여, 대내외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중앙정부도 한반도 평화

를 위해 남북관계 접근 채널과 교류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UN 등의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이고, 북한의 남북교류에 대

한 미온적 태도가 여전하며, 더구나 대내적으로 대북 지원에 대한 반발세력 및 견

제심리가 존재하는 와중에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내 외 정세변화에 좌우되어 남북교류가 단절되거나 좌초하는

사태를 우회해야 하려면 교류협력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외교적 활동 즉,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중

요하게 대두된다. 남북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

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국제기구 등 다양한 해외 주체와 협력관계

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서울시의 남북 교류협

력 정책에서 국제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16년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은 물론이고 최근까지도 대북정책 관련하여 도시

외교 차원의 전략이나 프로그램은 눈에 띄게 정립된 바 없다.

다만,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도시외교 및 남북 교류협력 정책 연구

에서는 평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국제협력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언

35) 이민규, 『서울시 남북 교류협력 추진전략: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연구원, 2018).
36) Dong Jin Kim, “Aid to the enemy: linking development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acific Review no. 29 vol. 4 (2016): 47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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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된 바 있다. 이창 외(2018)는 ‘서울시 도시외교 가능성과 과제’ 연구에서 폭넓은 해

외사례를 조사 분석한 후에, 서울시 국제교류를 도시외교로서 격상시키려면 거시적

인 비전과 목표가 평화 등의 부문에서 특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 방향 설정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민규(2019)는 ‘도시외교 메커니즘과 발전방향’ 연구에서

국제관계 연구부문의 발전 흐름을 도시외교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향후

서울시 국제교류가 도시외교로서 기능하기 위해 전통적인 자매우호도시 결연을 통한

양자외교 형태보다는 다자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자외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인철 외(2019)는 ‘서울시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방안’ 연구에서 다자적 거

버넌스를 구축하여 중앙정부, 타 지자체, 국제기구 및 국내·외 NGO 등과 함께 협력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분단국가의 수도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 면

에서 특히 그러하다.

선행연구와 현장 공무원 심층면접 등을 통해 파악되는 그간의 서울시 도시외교

의 주요 한계점을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평화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외교 전략이 미흡하다. 서울시는 최초

로 1960년대부터 국제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70년에 가까운 국제교류 역사를 보

유하고 있으나 그간 평화를 목표로 구체적으로 활동한 사례가 거의 없다. ’17년

‘도시외교 기본계획’도 동북아 평화를 목표로 내세운 추진과제는 한·중·일 수도인 서

울·베이징·도쿄 간 협력기구 신설을 제외하면, 중·일·미·러 주요도시 및 아세안 등

과의 우호도시 체결 등 도시교류 확대로서 그전 대비하여 새로운 내용이 없다. 서

울·베이징·도쿄 간 협력기구의 경우에도 “정치적 사안을 배제하고 도시문제 해결 및

문화·청소년 교류”37)에 집중한다고 함으로써 시작부터 제한을 두고 있어 동북아

평화라는 목표 달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실질적인 도시외교로서 자리매김 하려면

서울시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목표와 방향을 동북아 평화로 삼고서, 남북간 평화적

교류관계 구축 및 통일시대 대비에 기여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로,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종종 중장기적 계획 없이 고위 정책결정자의 뜻이나 우연한 계기에 따

라 이루어짐에 따라 단기적 혹은 이벤트성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38) 이로 인

해 교류협력 사업내용이 빈약해지고 진척 없이 목표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흐지부

지 끝나는 일들이 생겨난다. 서울시도 국제교류업무가 일회적 혹은 단발성이고, 의

전이나 행사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는 자체적인 반성이 없지 않다. 국제협력은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한바, 국내외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의

37) 서울시,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1928919.
38) 김형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외교,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와 도시』 제18호 (2017):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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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 목표와 과제를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도시외교를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도시외교에서 실무적 한계로 주로 지적되는 것이 실무 담당자들의 비전문성

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는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된 전

문 외교관이 재직기간 내내 장기적이고 전문적으로 외교업무를 수행하지만, 지방자

치단체는 순환보직의 일반직 및 언제든 중도에 그만둘 수 있는 임기제 전문직 공무

원이 담당하므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국제업무는 특성

상 상호신뢰와 경험이 중요하고, 의사결정이나 사업진척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 도시를 국제 교류시 협력이 가능한 대상지 중 하나로 보려는

시각이 거의 전무하다. 이것은 국제업무 및 남북교류 관련부서 모두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도 통일부에서 북한 관련 업무를 총괄 관

리하는 것처럼, 서울시 내부에서도 남북협력국 등 남북협력 관련부서에서만 북한지

역 관련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하고 국제교류 차원에서 북한지역을 포

함시켜 고민하는 경향이 거의 부재하다. 국제적 소통의 장에서 한반도 평화나 개발

협력 등의 분야는 다른 나라의 관심을 끌거나 우리시 남북교류협력에 도움이 될 여

지가 많으나, 평소 국제관계의 장기적 비전이나 평소 업무계획 수립시 북한 지역과

의 교류협력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남북교류 관련부서에서도 북한과

의 협상력을 위해 국제적 원조자원 동원이라든가 UN 제재 해소과정 진척 등을 위

한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국제협력이 긴요함을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고자 노력하

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서울시민은 물론 우리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가장 긴요

한 과제이다. 평화구축을 위한 도시외교가 필요하다면, 과연 무엇이 평화구축 활동

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다음에서는 이를 위해 최근의 평화연구 흐름을 살펴보고 평

화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시외교 차원에서 추구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

지를 파악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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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화구축 개념과 도시외교

4.1. 평화의 새로운 이해와 평화학의 대두

1) 평화 연구의 주요흐름

평화(平和)의 사전적 의미는 ‘평온하고 화목한 것’이다.39) 전쟁이나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어 평온한 상태를 가리킨다. 여러 문화권에서 평화라는 말은 세계

관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오래전부터 차이를 보이며 생겨나 변화해 왔다. 고대 그

리스어(eirene)는 ‘질서’와 ‘번영’, 인도어(shanti)로는 ‘마음의 평온’에 가까운 뜻이었고,

유대어(shalom)는 ‘좋은 정의’ 및 ‘번영’을, 로마어(pax)는 ‘질서’와 ‘마음의 평온’을 가르

켰다. 요컨대 어원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전쟁의 부재’뿐 아니라, ‘조화’, ‘평온’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40) 일찍부터 철학적 및 종교적 탐구의 대상으로서, 서구

기독교 정신에는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전통이 초기부터 존재했고41)

이러한 흐름은 지금도 여전하다. 동양에서도 평화에 대한 철학적 및 정치적 사유가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전쟁의 반대가 평화이며,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

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계속되었다. 북한의 무력시위나 남북관계 경색시

기마다 우리는 흔히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는다. 기록상 이

말의 기원은 4세기경 고대 로마제국의 베게티우스(P. F. Vegetius Renatus)가 쓴 군사

학에 관한 저서이다.42) 평화를 위해서는 그만한 전쟁억지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니

군비 확충을 통한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베게티우스는 강력하게 주장했다. 베

게티우스 개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현재 남아 있지 않지만, 그의 의견은 이후 서

구 정치·군사학계를 오랫동안 지배했다. 근대적 국가체제가 일찍 자리잡힌 유럽은

정치적 차원에서 평화를 국가 간에 전쟁이 멈춘 상태로 일찍부터 인식하기 시작했

고43) 이는 단테, 루소, 칸트 등 여러 사상가들의 저서에서도 확인된다.

20세기에도 평화는 주로 국제관계와 국제질서의 관리·유지 측면에서 다루어졌

다. 평화에 대한 연구는 전쟁 연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혹은 거의 같은 의

미로 사용되었고 침략을 억지하기 위한 개별 국가의 주권보호, 영토보전을 주로 연

39) 표준국어대사전 ‘평화’ 항목,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40) 황수환, “평화학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 평화의 방향,” 『평화학연구』 제20권1호 (2019): 53-72쪽.
41) Peter Lawler, “Peace Studies,” Security Studie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2007), 73-88. 
42) 원문을 직역하자면, "평화를 원하는 이들은 전쟁을 준비한다(Igitur qui desiderat pacem, praeparet bellum),"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133.
43) 이상근, “‘안정적 평화’ 개념과 한반도 적용 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49집1호 (2015): 131-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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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안보학과 많은 부분에서 중첩되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것이고 전쟁을 막

아냄으로써 평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은 서구에서 미소간 냉전시대까지 일반적으로

통용되었고, 우리 사회는 현재까지도 대체로 이러한 인식이 팽배해 있는 듯하다.

그런데, 군사력 강화로써 전쟁억지력 강화, 즉 전쟁을 막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분

쟁을 해소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과연 가능한가? 혹은, 한반도가 지난 세월 겪

어온 것과 같이 무력경쟁 지속화로 긴장된 대치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과연 평화라

할 수 있나?

20세기 후반 미국과 소련 간에 전쟁억지력을 이유로 벌인 치열한 군비경쟁은

오히려 핵무기 개발로 인류멸망 위기에 대한 우려까지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국 내 분쟁과 냉전시대 후 인종 갈등이 유발한 정치적 억압, 인

권탄압, 테러, 빈곤 등은 전쟁이 아니어도 막대한 인명피해 및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지속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전통적인 전쟁과 평화 간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는 주장이 대두했다. 민주주의를 원한다면서 독재를

준비할 수 없는 것처럼,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서는 안 되고, 평화를 가능

케 하는 요인들을 찾아야 한다44)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연구 흐

름이 바로 평화학(Peace studies) 또는 평화연구(Peace research)이다.

이러한 비판적 평화학이 학문적 차원에서 최초로 등장한 것은 유럽에서 일반적

으로 1950년대 노르웨이로 본다. 1959년 오슬로대학 부설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f Oslo, PRIO)가 설립되었고, 이곳은 5년 후 스웨덴

외교부가 설립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와 함께 유럽 내 평화연구를 선도한다. 노르웨이에서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

설립을 성사시킨 것은 당시 젊은 사회학자였던 요한 갈퉁으로, 이를 계기로 그전까

지 전쟁 또는 분쟁, 안보 연구에 치중하던 학계를 ‘평화’ 자체에 대한 연구로 근본

적 방향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

특히 평화학은 폭력의 뿌리를 밝히고 그것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행동주의까지를

도모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순수하게 학술적 연구로서 원칙론적 질문을 던지고 답

을 찾으려는 일반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에도 불구, 막대한 피해를 끼친 세계대전을

겪고도 악화하는 미소간 군비대결로 핵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

탕으로 세계평화 도달방안을 고민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문제해결식 연구로서의 특

성을 지니고 있었다.45) 그 결과로 기존의 제도화된 인문학적 및 정치적 전쟁-평화

시스템에 반기를 들고 실천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국제 평화운동의 정신적

44) 디터 젱하스, 김민혜 옮김, 『지상의 평화를 위하여 : 인식과 추측』 (서울 : 아카넷, 2016), 14쪽.
45) Herman Schmid, “Peace Research and Politic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 No. 3, Papers 

Prepared by Swedish Peace and Conflict Research Groups (1968): 217-232.



- 24 -

토대가 되어오고 있다.

평화학의 연구 흐름은 전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과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째는 국가내부적으로 치안과 질서 회복, 외부적으로 평화조약 체결 및 지역 안보공

동체 구축 등 같은 전통적 안보구축에 관한 과제, 즉 직접적 폭력을 감소시키는 과

제이다. 둘째는 민주주의, 인권, 경제발전 등 같은 정치·경제 차원의 국가구축 과

제, 즉 구조적·문화적 폭력 감소에 관한 과제이다. 셋째는 적으로 대립했던 사람들

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공존 및 공동번영할 수 있도록 사회심리적 정체성을 회복

하는 국민구축 과제, 즉 관계 구축의 과제이다.46)

아울러, 평화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정치학이나 국제관계학뿐 아니라, 경제

학,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신학, 철학 및 커뮤니케이션학까지 다양한 관점과 방

법론을 활용한다. 1960년대 이래로 권력과 사회불평등, 나아가 개인 간 갈등문제

를 하나의 사회·문화 내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연구해, 주로 구조적 관점 또는 갈등

론적 관점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대단위 일반 연구주제는 전쟁과 테러리즘, 인종

차별주의와 특권주의, 성차별 및 성폭력, 빈곤, 개발착취 등을 꼽을 수 있다.47) 특

히 적극적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하며, 현재 그 일환으로 인

권 보장, 환경 안보, 생태적 웰빙, 성평등, 평화교육 및 간디주의 같은 非서구주의

사상 연구 등을 다방면에서 진행 중이다.48) 1970년대 이래로 스웨덴 웁살라대학,

미국의 조지 메이슨 대학 등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 대학과 연구소

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중이다.

평화연구가 그 자체로 독특한 철학적 또는 이론적 관점을 제시한다고 보기는 어

렵고, 증가하는 테러와 고도화하는 군비경쟁, 다양한 형태의 무력 분쟁이 심화하는

현실에서 비폭력적 수단으로 폭력을 근절하고 평화를 지향할 수 있는 가능성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49) 그러나 학제를 뛰어넘는

통합적 연구로 연구의 지평을 지속 확장시키는 것이 특징으로서, 무장갈등의 악화

및 지속화로 평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심화화하는 한 향후에도 학계와 현장

의 관심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46) 김동진, ibid (2013), 27.
47) Andrew Willian Cole, “Peace Studies,” The SAGE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Sage, 2017).
48) Peter Lawler, ibid (2013), 86. 
49) Carolyn M. Stephenson, “Peace Studies, Overview,” in The Encyclopedia of Violence, Peace and 

Conflict, Vol. 2 (San Diego, California: Academic Press, 1999), 8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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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학의 핵심 개념: 요한 갈퉁의 경우

요한 갈퉁은 여러 스칸디나비아 학자들과 뜻을 모아 편집주간으로서 학술지

『평화연구(Journal of Peace Research)』를 1964년에 창간, 평화학의 새로운 흐름을

연 대표적인 학자이다. 갈퉁이 새롭게 내세운 평화 개념의 핵심은 모든 종류의 폭

력이 없는 ‘적극적 평화’이며, 이때의 폭력의 개념에 ‘구조적 폭력’ 및 ‘문화적 폭력’

을 포함시킴으로써 이후 세계적으로 평화에 대한 인식론적 지평을 새로이 했다.

적극적 평화

갈퉁은 『평화연구』 초판 서문에서 전쟁은 여러 가지 폭력의 형태 중 하나이

며, 진정한 평화란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그는 평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전쟁을 포함한 직접적 또는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라 부르고, 간접적이거나 구조적인

폭력까지 없는 상태를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라 일컫는다. 즉, 전쟁을 비롯하여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직접적 또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

라, 사회적 불평등이나 차별 같은 간접적 또는 구조적 폭력까지도 제거되어야 진정

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갈퉁이 제시한 평화 개념의 가장 큰 특징은 소극적으로 전쟁이나 폭력의 반대

개념으로 평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자체의 적극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다.

즉, 폭력에의 의존을 감소시키는 소극적 입장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인간역량을 이해하고 육성할 때라야 적극적 평화가 가능하다50)고 본다. 평화

학자들은 목표로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평화도 중시한다. 흔히 목표로

서의 평화는 중시하면서도 수단 또는 과정으로서의 평화는 소홀히 하기 쉬운데, 갈

퉁은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 수단으로 성취해야 평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조적 폭력

갈퉁은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1969년 평화학 및

관련 부문의 시야를 좀더 확장시켰다. 직접적인 폭력이 의도적인 가해자가 있으며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물리적 폭력이나 언어 등으로 마음을 다치게 하는 행위라면,

구조적인 폭력은 잠재적으로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서, 인간 삶의 기회의 평등을 해치는 데 이르고 갈등과 분쟁까지 야

기한다. 갈퉁의 정의에 따르면, 평화가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폭력이 존

재한다는 것은 인간이 실제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잠재적인 능

50) Peter Lawler, ibid (2013),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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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보다 못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51) 구조적 폭력은 특정

집단이 자원을 독점함으로써 다른 이들의 욕구실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가난, 빈

곤, 독재, 소외, 삶의 기회 불평등, 불공평한 자원분배 및 의사결정 등이 이에 포함

될 수 있다. 구조적 폭력의 개념은 폭력의 조건과 현상, 결과까지 다 가리킬 수 있

어 학문적 분석도구로는 모호하다는 비판이 없지 않으나,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을

야기하는 폭력 해소의 중요성에 대한 근본적 관심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이후 평화

학의 존재 이유이자 평화학 연구대상 확장의 기본토대가 되었다.

문화적 폭력

1990년대 들어 갈퉁은 ‘문화적 폭력(Cultural violence)’이라는 용어를 도입한다.

이는 직접적 폭력 및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는 문화적 측면의 폭력으

로서, 종교나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학문 등의 형태를 지닌다.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 또는 구조적 폭력의 실체를 정당화하거나, 최소한 잘못은 아니라고 여

기게끔 한다. 그럼으로써 폭력의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일상적으로 용인하게 하며,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른 폭력보다 영속성을 띤다는 점에서 해소

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닌다. 언어를 통한 문화적 폭력의 쉬운 예는 ‘회장

(chairman)’ 같은 남성성만 들어 있는 단어들을 빈번히 사용하는 경우이다. 높은 지위

를 뜻하는 언어에 남성(man)을 지칭하는 어휘가 포함되어 무의식중에 남성이 여성

보다 우월하다는 편견을 유발하고 이로부터 성차별이라는 구조적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서양에서는 현재는 chairperson이라는 중립적 용어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다만,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 이 세 가지 유형의 폭력

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명확하게 경계를 나누기가 어렵고, 어느 한 종류의 폭

력이 다른 폭력을 초래하는 기능을 한다.52)

이처럼 갈퉁이 적극적 평화, 구조적 폭력, 나아가 문화적 폭력 등의 개념틀을

제공한 이래로, 평화 연구의 초점은 그간의 안보 및 무력의 반대 혹은 부산물로서

의 평화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기본적 욕구과 인권, 사회정의가 존중되는 통합적

인 사회를 평화로운 사회로서 지향하게 되었다.53) 갈퉁의 이론을 모든 평화연구자

둘이 따른 것은 아니며, 그간 평화 연구의 성과들을 그의 저작에만 한정할 수도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퉁이 지난 60여년간 100여편이 넘는 저작을 통해 세계

평화학 발전을 이끌어 왔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

들이 그의 이론을 단초로 다양하고 새로운 연구에 나서고 있다.

51)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3, No. 9 (1968): 168.
52) Johan Galtung, “Cultural Viole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7, No. 3, (1990): 291-395.
53) 김동진, “북한 연구에 대한 평화학적 접근,” 『현대북한연구』 16권3호 (2013):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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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퉁의 평화학이 특히 우리나라 연구자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던져주는 함의는

적지 않다고 본다. 70년 가까운 남북간 대치 상태 속에 전쟁이 없는 소극적 평화

에 치중해온 우리 사회가 적극적 평화론에 기반하여 전향적이고 창조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자극한다. 물리적 충돌과 전쟁 위기가 없

어지는 소극적 평화 달성은 당연히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

평화를 머나먼 과제로만 남겨서는 우리 사회에서 언제까지도 진정한 평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평화학의 다양한 흐름

평화학은 평화의 요건을 분석하고 갈등 및 분쟁에서 평화로운 해결방안을 도출

하려고 노력하는 실천적인 학문으로서, 요한 갈퉁 외에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향에서 폭넓게 진행되어 오고 있어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평화학 발전 초기단계인 20세기 후반의 연구주제는 크게 폭력의

원인과 결과, 무장갈등의 완화·해소 방법, 그리고 평화의 의미와 준칙 및 제도화 등

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지며, 대표적 논의를 간단히 소개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영국 옥스포드 출신 경제학자이나 하버드 등지에서 전공을 뛰어넘어 다방면의 연

구를 진행한 케네스 볼딩(Kenneth E. Boulding)은 갈퉁의 구조적 폭력론이 빈곤과 폭

력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고 추상적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친 광기의

반복으로 전쟁에 이르지 않기 위해 상대적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안정적 평화

(stable peace)’로의 진화를 주장했다. 안정적 평화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낮

아서 사람들이 전쟁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로서, 예컨대 유럽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동시장 등에 합의하면서 이에 도달했다고 본다. 안정적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상호동의에 의해 국경 이슈가 정치적 아젠다에서 제거, 잠재적

적국과의 상호적 우호관계 고양, 비폭력의 실천화, 정부기구 및 비정부 기구의 평화

진작 활동, 평화와 갈등관리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54)

평화구축을 위한 체계와 폭력예방책의 기획과 평가방법 등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벨기에의 학자 루크 레이츨러(Luc Reychler)는 갈퉁의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평화(sustainable peace)’ 개념을 제시했다. 폭력은 인명과 경제를

해치는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생태적, 문화적, 심리적, 더 나아가 영적인 파

괴를 가져온다. 레이츨리가 목표로 연구하는 지속가능한 평화는 직·간접적 폭력이

매우 적은 상태로서,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심리적, 문화적, 환경적, 일시

적 폭력조차 없는 상황을 말한다. 

54) Kenneth E. Boulding, Stable Peace (Michiga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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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학에는 특히 페미니즘적 시각을 강조하고,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

할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다. 평화학과 페미니즘 간 교차점을 연구해온 뉴욕의 정치

학자 린다 포르시(Linda Rennie Forcey)는 평화학을 전쟁과 폭력, 압제의 원인을 분석

하고, 폭력은 최소화하되 사회정의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갈등과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과정을 탐구하는 분야로 이해했다. 그리고, 평화학은 인간이 기본적인 인간욕

구의 충족이 가능한 삶에의 권리를 가졌다고 전제하고 있는바, 페미니즘 연구야말

로 평화학의 한 갈래로 여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학은 구조적 폭력, 인종주

의, 성차별주의, 계급, 국제법, 국제협력 등에 대해 전향적이면서 질적인 방법의 연

구를 요하는데, 페미니즘적 관점은 돌봄, 공감 등에 초점을 둠으로써 남성지배적인

군사주의적 시각에 대항하는 촉매자적 역할을 제공할 수 한다는 것이다.55) 

미국의 사회학자 베티 리어든(Betty A. Reardon)은 성차별주의와 전쟁이 시스템적

으로 모두 폭력이라는 하나의 뿌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한 페미니스트 평화학의

선구자 중 하나이다. 전쟁은 인간의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데, 특권경쟁 과정에서 지

배층들은 지지가 흔들리면 외부에 위협이 있다고 다수를 설득해 전쟁으로 끌고들어

간다. 그러므로 그녀는 성차별주의는 남성에게 통제와 지배를 허용하고 타인 및 여

성에의 공격과 폭력을 당연시하므로, 전쟁 시스템과 동일한 양상으로 작동하는 특

성을 가지므로 평화를 향한 노력은 페미니즘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56) 

아울러, 평화학은 평화갈등학(peace and conflict studies)과 많은 내용을 공유하여

평화학이 평화갈등학이라 불리기도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평화학이 평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실행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면, 평화갈등학은 평화의

성취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히 갈등관리를 다루는 평화학의 일종의

응용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현상이나 심리 등 다른 여러 광범위한 분야를 다

루는 일반적인 갈등연구의 한 갈래이기도 하다.57) 평화학에서 초점을 두는 갈등은

사회구조적 억압, 즉 폭력적 사회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개인 또는 집단 사이의 대

립으로서, 평화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해결대상으로서의 갈등이다.

따라서 평화갈등학자들은 갈등을 분석 이해함으로써 무장 갈등 중인 국가 및 지

역에서 국제사회가 개입하여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평화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진다. 평화를 위해 갈등해결을 연구하는 학자들 대다수는 갈등이 구조적

모순에 기인하고 그 구조적 모순은 구조적 폭력으로부터 나온다고 본다. 여기서 갈

퉁이 제시한 ‘구조적 폭력’ 이론과 연결된다. 구조적 폭력이 심화하고 지속되면 이

55) Linda Rennie Forcey, “Feminist Perspectives on Mothering and Peace,”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Research on Mothering and Community Involvement, Vol 3, No 2 (2001).

56) Betty A. Reardon, Sexism and War System (2nd ed.)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1996).
57) 정주진, “평화 연구로서의 갈등해결 연구: 평화적 과정과 평화 성취에의 기여,” 『통일과 평화』 5집1호 (2013),     

https://peaceconflict.or.kr/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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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 갈등론적 입장은 갈등과 모순 간 인과관계를 밝히고 폭

력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갈등해결의 전제이자 결과라고 보는 구조주의적 입장

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동시에 구조적 모순과 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

는 개인, 그리고 그러한 개인들 간 관계와 문화에서도 갈등 원인을 찾는다는 점에

서는 구조적 시각과 차별적이다. 이들은 갈등해결을 위해 구조적 문제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둠과 동시에, 그 문제에 대응하는 개인과 집단의 역량개발을 동등하게

강조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기본 욕구(needs) 불충족이 갈등 및 분쟁의 근원이라는

시각도 있다. 심리학과 국제관계학을 접목시킨 존 버튼(John Burton)에 따르면, 정체

성, 안전, 인정, 자유 등에 대한 인간 욕구는 절대 구속될 수 없는 보편적인 인간의

기본적 필요사항으로서, 이것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갈

등 집단분석을 통해 각각의 집단이 소유한 욕구와 가치, 이해관계 등을 밝혀낼 수

있고, 그렇게 찾아낸 집단의 기본적 욕구와 가치를 존중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도모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분쟁의 사전예방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갈

등해소를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불만족을 야기하는 정치환경과 폭력적 사회

구조의 변화는 물론, 갈등 당사자들 간 소통개선, 인식변화, 협력관계 형성 등이 중

요하다.58)

평화갈등학자들은 갈등 해결노력을 위한 여건의 형성, 당사자들 노력에 대한 지

원을 통한 갈등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주로 연구한다. 위와 같이 갈등 원인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그에 따라 갈등해결 방식도 다르지만 평화갈등연구자들은 다음의 기

본원칙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당사자들이 스스로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

- 대결적인 아닌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갈등해결을 추구할 것

- 갈등의 해결이 해당 당사자들 간 관계회복에 기여할 것

갈등학 차원에서 평화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중시하는 것은 평화를 단순한 결과

가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분쟁 상대국과의 갈

등을 해소하고 공존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지만, 평화협정 체결이 반드시 평화를 보

장하고 지속화하는 것은 아니다. 평화를 이행, 유지, 관리하는 지속적인 작업이 부

단히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갈퉁의 평화학적 관점을 남북관계 해법에 적

용해 보려는 연구자들이 더러 있으나, 아직까지는 평화학적 관점의 연구가 학계나

정책관련 분야에 폭넓게 소개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58) John W. Burton, “Human Needs Theory,” Conflict: Resolution and Provention (London: Macmillan, 
1990), 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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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평화 구축방법 관련 주요이론

그렇다면 평화는 어떻게 이루고 유지할 수 있는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평화

학은 전쟁과 갈등, 평화의 현상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갈등이 폭력이나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갈등과 분쟁을 평화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고민해 왔다. 이러한 실천적 이론의 주제를 포괄하는 용어인 평화구축(peacebuilding)

개념에 관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그 답을 찾아보겠다.

요한 갈퉁의 평화구축

평화구축이라는 용어는 실무적으로 활동분야와 목표 또는 처리해야 하는 상황별

로 정부관계자, 국제기구, 학계나 활동가 등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양하게 사용

되고 있지만,59) 1970년대 갈퉁이 적극적 평화를 위해 기존의 ‘평화유지(peacekeeping)’

나 ‘평화조성(peacemaking)’과 다른, ‘평화구축(peacekeeping)’의 개념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최초로 학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다.60)

갈퉁은 국제사회의 노력이나 학계의 기존 연구가 ‘평화유지’ 및 ‘평화조성’ 문제

만을 다루나, 갈등 형성의 뿌리에 있는 모순을 극복하고 분쟁을 겪은 사회에 포괄

적 평화적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안착시키는 ‘평화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평화유지’는 분쟁 중인 당사자들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서 주로 군사적 개입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평화조성’은 중재와 협상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의 충돌하는 목표와 이해를 화해시키는 활동을 가리키며 주로 중재,

갈등해결책 도출, 대화 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평화구축’은 물리적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구조적 폭력 해소 및 사회경제적 재건과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평화를 향하도록 사회를 변화시키

는 것이다.61) 이 세 가지 개념은 서로 구분된다기보다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평

화구축이 평화유지와 평화협상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상위 개념으로 점점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한다.

존 레더라크의 갈등전환론

미국의 저명한 연구자이자 콜롬비아, 필리핀, 네팔, 아프리카 등지에서 실제로

평화협상에 참가했던 실천가로 유명한 존 레더라크(John Paul Lederach)는 1990년대

59) http://www.peacebuildinginitiative.org/index34ac.html?pageId=1764 참조.
60) Michael Barnett, Hunjoon Kim, Madalene O’Donnell, and Laura Sitea, “Peacebuilding: What Is in a 

Name?,” Global Governance: A Review of Multilater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ol. 13 no. 1 
(2007), https://home.gwu.edu/~barnett/articles/2007_peacebuilding_gg.pdf.

61) Johan Galtung, "Three Approaches to Peace: Peacekeeping,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 in Johan 
Galtung (eds), Peace, War and Defence: Essays in Peace Research, vol. 2  (Copenhagen: Christian 
Ejlers, 1976), 29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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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 이론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갈등 또

는 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은 그것들이 오랜 관계에 뿌리박고 있고, 사회심리적 인

식와 감정, 주관적·문화적 경험 등에 의해 특징지어 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제외

교 또는 전통적 외교는 고위관료가 무력에 의존하여 영토나 통치체제에 주로 초점

을 두고 타협을 하는 식으로 개입하므로, 갈등의 뿌리를 다루는 데 부적절하다. 따

라서 지배층 지도자들과 단기적 목표를 다루던 기존의 전통적 외교를 뛰어넘어, 포

괄적이고 통합적이며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각계각층의 주체들, 장기적 목표, 인간

관계 치유 등을 강조하면서, 갈등의 전환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적

으로 조율된 절차를 통해 정치적 또는 국가적 상위층 간 협상에 도달할 수는 있으

나, 지역에서, 이웃에서, 일상에서 동의와 화해를 가져오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따

라서 전환과정의 핵심은 심리적·영적이나 사회·경제적, 정치·군사적 모든 층위에서

의 관련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있으며, 특히 갈등관리나 폭력 해소, 정치적 협상뿐

만 아니라 화해와 치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장의 무장갈등의 해

결뿐만 아니라 미래의 갈등 재발을 위해서라도 인간 정신과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

에서 치유와 인간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본다.62)

아울러, 레터라크는 평화구축의 기본틀로서 상층 지도자부터 풀뿌리 리더까지

전체 층위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며, 특히 중간단위 지도자의 역량을 중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협상과정에 지역공동체가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은 보다 넓은 사회적 변화를 위해 중요하다.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평화전략

을 강조하는 학자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갈등해결이란 갈등 현안의 종식뿐만이

아니라, 구조, 개인, 관계, 문화 등 모든 층위의 전환, 다시 말해 갈등을 둘러싼 전

체 환경이 변화 즉, 전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63)고 강조하며 이는 각계각층의 동

시다발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전략적 평화구축’ 이론으로 연결된다.

아울러, 기획과 실행을 위한 시간 프레임이 필요하며, 긴급한 개입이나 휴전협

정같이 단기적 분쟁해결 노력을 할지라도 지속가능한 평화라는 장기적 목표 하에서

‘수십년을 생각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레더라크가 제안하는 시간 구

조는 갈등해결 연구가 제안하는 평화구축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는 무장 갈

등에서 지속적 평화로의 이행을 꾀하는 평화구축 노력을 단기, 중기, 장기적 대응

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단기적 대응은 무장갈등 직후 긴급상황 및 갈등후 1~2년

간으로, 갈등의 최대 피해자인 약자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생존 문제를 극

62) John Paul Lederach and R. Scott Appleby, “Strategic peacebuilding: an overview,” in Daniel Philpott, 
and General F. Powers (eds), Strategies of Peace: Transforming Conflict in a Violent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19-44.

63) Oliver Ramsbotham, Tom Woodhouse and Hugh Miall,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3rd edition 
(Cambridge: Polity Press, 2011),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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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고 평화구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형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중

기적 대응은 무장갈등 후 5~10년을 내다보는 구상으로서, 갈등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사회체계 설계와 실행이 필요하다. 갈등을 야기한 집단 사이의 비대칭

적 관계의 극복과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체제의 합법성을 확보한다. 그리

고, 장기적 대응은 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미래를 위한 20년간 이상의 구상이다.

바람직한 미래 비전의 공유, 그것의 성취를 위한 공정한 사회구조 및 합의에 의한

실행체계의 수립, 사회집단 간 평등하고 상호의존적인 관계형성,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 욕구충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장기적 대응 설계의 핵심은 모든 사회

구성원 및 집단의 참여와 합의의 형성이다. 레더라크는 이처럼 단기적 대응을 요하

는 현안 해결과 당사자들의 관계 개선, 중기적 실천을 요하는 사회 하부구조의 변

화, 장기적 구상을 요하는 전체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긴밀히 연결되어 통합적

평화구축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64)

디터 젱하스의 평화 6각형 모델

갈퉁과 함께 유럽에서 평화학 연구를 주도하며 40여년간 평화에 대해 20여권

의 책을 저술한 디터 젱하스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를 시각을 비판하

며,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를 평화로 향하는 사유의 출발점으로 내세웠다.

군비확충과 세력균형론에 기초하는 안보론이 일시적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을지

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새로운 긴장과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

가 더 많다. 젱하스가 제시한 이론은 ‘인과적 평화주의’였다. 어떤 결과를 제거하려

면 먼저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앞의 그 원

인 대신에 그 결과를 낳을 다른 원인들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젱하스는 유럽 경험분석을 통해, 전통적인 안보론적 평화에 대한 사유를 극복하

고 사회에 ‘적극적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내부적 요건들을 ‘문명화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전세계적인 도시화 진전,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 높아진 사회적 계급 이

동성, 기대수명 증가, 미디어 발전 등에 따라 정치가 일상화하고 정치적 대립상대

와의 공존이 긴요해졌다. 피할 수 없는 분쟁을 문명적으로 다룰 수 있는, 즉 장기

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려면 필요한 6가지 기본요건을 주장했다.

첫째, 국가의 합법적인 폭력 독점, 즉 공공질서 및 법질서 보호가 필요하다. 시

민들이 무장을 해제해야만 공론의 장에서 논쟁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

성되고 이는 무장분쟁 재발을 막는 기본조건이다. 둘째, 국가의 폭력 독점이 자의

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치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법치주의란 여론

64) https://peaceconflict.or.kr/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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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정치적 요구 형성, 정치적 의사결정 및 법 집행 등의 정치적 절차를 진행하

는 데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해야 함을 가리킨다. 셋째, 갈등상황에서의 흥분 통제

또는 감정 컨트롤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구성원 간 수많은 형태의 상호의존성에서

생겨난다. 인간은 다양한 역할에 폭넓은 충성심을 보이는 경향을 보이는데, 각자의

역할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인간욕구를 상호존중할 때, 갈등을 야기하는 행태를 절

제하고 감정을 다스림으로써 공존이 가능해진다. 넷째,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민

주적 참여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정치적 과정에의 참여가 막힐 때, 갈등형성 및 폭

력사태 유발의 여지가 생겨난다. 다섯째, 기회균등과 분배정의를 포함하는 사회정

의를 향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현대사회는 특

히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무형 자원의 공평한 분배에 주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적 분열과 체제에 대한

불신이 야기될 수 있다. 여섯째, 갈등을

타협과 관용에 기초하여 해결하는 건설적

인 갈등해결 문화가 필요하다. 합법적 폭

력 독점, 법치주의, 민주적 참여 등 제도

상 민주적 구조를 기반으로 사회적 정의가

매개할 때라야, 갈등해결 과정에서 공공이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다.65)

젱하스는 갈등을 평화롭게 다룰 수 있

는 위의 6가지 요건을 ‘평화 문명화 6각형’으로 정리해서 제시했다. 평화란 이러한

요건들이 성공적으로 정치·사회적으로 안착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런데 이 6가지

요소들은 어느 하나의 궁극적 상태로 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문

화적으로 끊임없는 변화 속에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노력을 요하는 끝나지 않는 도

전과제이다. 유럽도 역사상 다양한 사회상황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지난한 집단

학습의 끝에 분쟁해소와 현재의 평화에 이르렀지만 언제든지 위기가 재발할 수 있

으므로,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66)

젱하스 이론을 정리해 보자면, 현대사회는 다원화하여 정치적으로 갈등이 불가

피함을 인정하고, 대립하는 상대와의 공존을 추구하여 사회 내부의 평화를 달성하

는 것이 인간존재의 문제가 된바, 갈등을 민주적 토대 위에 사회적 정의에 대한 공

감대를 바탕으로 관용 및 타협에 도달함으로써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자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평화라는 화두를

65) Dieter Senghaas, On Perpetual Peace. A Timely Assessment (Oxford/New York: Berghahn Books, 2007).
66) Dieter Senghaas, “Is There Any Future For Peace”, from the Periodical of the Catholic Academy in 

Bavaria (2006), http://www.con-spiration.de/texte/english/2007/senghaas-e.html.

평화 문명화 6각형(Civilization Hex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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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우리는 흔히 남북한 간 적대와 분단고착화 해소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지만,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민주적이지 못한 정치문화나 사회경제적 불평등, 진보

와 보수세력 간 해소되지 않는 적대와 반목 등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에 관한 문제

를 젱하스가 제시한 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평화구

축의 일환이라는 시각을 발전시켜야 한다.

루크 레이츨러의 지속가능한 평화

20세기 말에 이르러 많은 국제적 평화협상 및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지속적인 평화를 낳지 못하고 미연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자 그간의 평화학에 대

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났다. 비판의 핵심은 첫째로 학문과 현실 간의 괴리가 생

겼다는 것이다. 평화학은 연구결과 및 사상을 행동화하여 평화구축 활성화를 도모

하는 실천적 연구를 지향했지만 실제로는 현장 전문가들과 평화 연구자들 간 긴밀

한 협력관계가 부재했다. 또한, 평화구축 프로그램을 일차원적으로 고안함으로써 아

이디어 자체는 좋았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실패하는 많은 부작용을 드러냈다. 그

외에도 평화구축에 하나의 모범답안 같은 해결책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라

서 수많은 분쟁지역에서 폭력이 재발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는 이룩하지 못했다. 아

울러, 분쟁 후 평화정착 시도 실패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가 유발되

었고, 세계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지속됨에 따라 평화를 위해 개입하는 국제사회

의 부담이 날로 커져갔다. 이에, UN 등에서 무장갈등 후 개입보다 사전적 예방활동

이 훨씬 비용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이 있어야만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

하다는 깨달음이 제기되었다.

레이츨러는 주로 무력 운용을 시사하는 ‘전략(strategy)’이나, 지나치게 모호한 느

낌의 ‘기획(planning),’ 비즈니스 또는 관리시스템 개발을 연상시키는 ‘디자인(design)’ 

등의 용어 대신에, 평화에는 ‘건축(architecture)’ 개념을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지속가

능한 평화는 구축(構築) 즉 토대를 쌓고 구조물을 세워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그 과

정에 건축적 원칙/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용어는 다양한 갈등에 대응하

기 위한 빌딩 블록 즉 덩어리째 대응을 강조하고, 갈등과 평화간 비교분석과 평가

방법 용이성 및 평화 건축가들의 역할 중요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건축

에는 전문가들이 팀단위로 필요하며, 기술이자 예술의 영역인바, 평화구축에는 창의

성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화의 건축과정 디자인은 다음의 6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① 어떤 평화를 구축할지 명확하고 꼭 필요한 정의 → ② 전후맥락에 맞

고 총괄적인 평화구축에 활용가능한 역량평가 → ③ 일관성있는 평화계획 개발 →

④ 효과적인 평화계획 실행 → ⑤ 이해관계자들의 전 과정에의 참여 → ⑥ 감정적



- 35 -

장벽의 확인 및 해소.67)  

레이츨러는 성공적 평화구축은 1) 질적으로 우수한 평화협상, 2) 견고히 자리잡

힌 민주주의, 3) 제대로 기능하는 사회경제 시스템, 4) 안전 또는 안보의 정착, 5) 국

제공동체의 지원 및 리더십, 6) 정치·심리적 풍토의 사회통합적 특성 등 6가지 블록

들과 관련있다고 주장했다.68) 마지막의 ‘정치심리적 풍토’란 감정적, 심리적, 사회심

리학적 이슈에 초점을 둔다. 비용효과적인 폭력 예방 수단은 바로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이라고 주장하면서 레이츨러는 다음의 6가지 단위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실행됨

으로써 평화구축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레이츨러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6가지 필요요건>

첫째로, 대립하는 상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컨설팅 및 협상 시스템을 다층적

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로, 평화를 구축하는 사회구조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효

과적이고 합법적인 민주정치체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공정한 경제환경, 

대내외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안보시스템이 포함된다. 셋째로, 사회통

합적 풍토가 필요하다. 사회의 지배적 태도, 행동, 제도가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라

는 느낌 또는 충성심, 화해, 신뢰, 사회적자본, 심리적 장벽 허물기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일 때 가능하다. 넷째로, 다른 평화구축 요인들의 발전과 정착을 지원하

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는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사법체계, 역량있는 교육시스

템, 평화를 전파하는 미디어, 우수하게 기능하는 건강시스템, 전쟁 직후단계 인도적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로, 인접지역 및 국제적 지원환경이 필요하다. 평화과정

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서는 인접국가들 및 해당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강대국들의

행태와 관심이 중요하다. 또한 UN이나 국제기구 등 광범위한 국제공동체도 자원과

펀딩 지원, 재건과 정치체계 변혁,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등 다양한 책임을 나눠짐

67) Luc Reychler, "Peacebuilding Architecture," Peace and Conflict Studies vol. 9. no. 1, Article 2 (2002),  
https://nsuworks.nova.edu/pcs/vol9/iss1/.

68) Luc Reychler, “Peacebuilding Software,” in Luc Reychler  and Arnim Langer  (eds.), Luc Reychler: A 
Pioneer in Sustainable Peacebuilding Architecture (Cham: Springer, 2003),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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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여섯째, 이 모든 요소들을 한데 모아 실행할 수

있는 총괄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다방면에서 엘리트, 중간층, 풀뿌리단계까지 서로

다른 층위에서 리더십이 필요하다. 평화의 리더들은 깊이있는 문제 이해, 갈등 반성

적 프레임화, 적응적·통합적·탄력적 변화유도, 비폭력 수단의 이해 그리고 의도적인

동시에 결과적인 윤리의식과 목표의식을 함께 지녀야 한다. 특히, 미래에의 기대, 

화해, 정치적 사명감, 신뢰구축, 인식, 감정 등 평화구축의 주관적 이슈들을 ‘평화의

소프트웨어’라 부르며, 그간 그 중요성이 평화구축 과정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

았는데, 핵심은 평화를 위해 사회에서부터 사회통합적인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략적 평화구축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에 걸쳐 그간의 실패경험과 변화하는 국제정세

에 기반하여 평화학자들과 현장활동가들 간에 협력과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추면서

평화구축 개념이 확장된다. 지속가능한 평화가 강조됨에 따라 이제 평화구축은 “모

든 인종, 종교, 국적,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개인간, 집단간, 국가간 건설적 관계

의 구축”이자, “모든 갈등의 예방, 관리, 해소 및 전환, 사후해결”까지를 포함하게

된다.69) 평화구축의 활동목표는 갈등의 구조적 전환과 평화적 환경의 형성, 그리

고 변화된 평화적 환경의 유지를 위한 개인 및 사회의 역량형성 등 포괄적이고 종

합적인 것이라야 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장기적 기획, 각계각

층의 참여와 동시다발적 실천을 강조하는 ‘전략적 평화구축(Strategic Peacebuilding)’ 이

론이 등장한다.70)

미국 인디애나주 노트르담대학의 크락국제평화연구소(Kro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eace Studies)에서 주도해온 이론으로서, 평화구축은 장기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야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이러한 활동들을

좀더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상호연계시켜야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71) 전략적 평화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폭력적 갈등을 견뎌내고 지속가능한 인간개발과 인간안보를 위한 플랫폼이 되어줄

집단간 네트워크 및 공동협력체를 장기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UN 등

국제기구나 정부 정책결정자들, 민간기업과 은행 등 실질적인 영향력의 국내외 행

위자들을 해당지역 풀뿌리 활동주체들과 연결시키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전략적 평화구축에 따라 어떻게 폭력적 갈등을 탈피하여 총체적 사회변화를 낳

69) https://kroc.nd.edu/about-us/what-is-peace-studies/what-is-strategic-peacebuilding/
70) 정주진, ibid (2013), 178쪽.
71) 김동진, ibid (2013), 2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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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화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Lederach와 Appleby(2010)는 필리핀

남부의 섬 민다나오(Mindanao) 사례를 들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72) 민다나오는 종

교 및 인종이 필리핀 본토와 다른 이슬람 무장세력이 50여년간 독립을 위해 투쟁

한 끝에 ‘14년 정부측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자치제를 도입한 곳이다.

① 대립하는 인종 및 종교 간 지역공동체 관계구축 위한 10여년간 풀뿌리 프로그램

② 시민사회와 함께, 대립하는 양측 군대 대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갈등전환 및
평화구축에 관한 교육훈련

③ 평화구축과 인권보호에 헌신적인 폭넓은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

④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평화노력을 지속하고 조율할 수 있는 독립적 공공기관 개
설 및 헌신적 운영

⑤ 대립하는 양측을 대리하는 종교단체 대표자들 간 10여년간의 정기적 만남

⑥ 지역의 역량과 제도적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장기적 국제원조 재원

⑦ 평화협정문 마련을 위한 관계국들 간 7년여의 느리지만 확고한 평화협상

민다나오에서는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주체들, 특히 다양한 종교공동체들이

평화과정에 적극 참가했으며, 해당국 및 인근국, 국제적 정부간기구 및 비정부기구

들과 네트워크가 있어 평화협상의 고비마다 적절한 타이밍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공식적 차원의 정치·군사적 평화협상이 위기에 이를 때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종교·문화 관계자, 국제기구 및 해외 관계자 등이 아이디어를 내고 협상과정에 힘

을 더함으로써 마침내 협상에 도달한 것이다. 그런데, 민다나오섬은 ‘14년 평화협

상 체결 후 자치정부로서 정치적 시스템은 마련한 상태이나, 이슬람 무장단체의 완

전한 무장해제와 필리핀 시민사회로의 편입 등은 ‘20년 현재 아직도 진행 중인 과

제이다.73) 평화에 이르는 길이 얼마나 멀고멀지 다시 확인하게 된다.

레더라크가 주장하는 ‘전략적 평화구축’은 5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즉, 포괄적이고,

상호의존적이고, 건축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이어야 한다. 그중 건축적이라는

말은 구상과 기본토대 구축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구축의 토대는 사람이자

사람간 관계로서, 분열과 폭력으로부터 평화에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으로 전환하

는 과정이 벌어지는 사회적 장(長)으로 만들어야 한다. 끈기있게 천천히 장기적으

로 바람직한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해 기존의 수단을 뛰어넘어 창의적인 방안을 요구한다. 또한,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말은, 장기적 이익을 강조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위기에 대응해야지, 위기에 끌려가

서는 안 된다.이슈와 위기에 대해 즉각적으로 효과적인 대응보다는, 갈등과 위기가

재발하는 사이클에 대응하고 그것을 평화로 전환시키는 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역량

72) Jean Paul Lederach, and R. Scott Appleby, ibid (2010), 19-44.
73) https://reliefweb.int/report/philippines/philippine-troops-disarm-dozens-guerrillas-loyal-nur-misu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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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휘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전략적’이란 가능성 없어 보이고 전례도

없는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3. 인간안보 개념과 평화구축

평화구축은 비교적 최근에 대두한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과도 밀접히 연

관된다. 전통적 안보는 영토 중심의 시각에서 전쟁과 직접 연관있는 것만을 이슈로

삼았으나, 20세기 후반에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안녕에 위협을 가하는 다양한 새

로운 이슈가 부상하면서 기존의 안보 개념을 재고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최초

로 UN개발계획의 1994년 ‘인간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인간안

보 개념을 주창, 안보의 대상은 국가에서 인간이 포함된 모든 조직으로까지 확장해

야 하며, 안보의 영역은 인간다운 삶과 관련된 경제, 환경, 보건의료, 문화, 인권

등 비전통 영역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는 이제 국가가 아니라 인간을

중심에 두고 안보를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 무기개발이 아니라 일상의 인간다운

삶의 보호 및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UN에는 특히 개발협력을 원조 차

원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임무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74)

UN개발계획의 보고서가 안보의 개념을 모호하게 확장시켰다는 비판도 없지 않

으나, 분야를 너무 제한했기 때문에 오히려 해석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이후에

대두했다. 대표적 사례로, UN사무총장 요구로 설치된 인간안보위원회(Commission on 

Human Security, CHS)가 발표한 ‘03년 보고서(“Human Security Now”)는 인간안보란

“모든 인간의 삶의 핵심을 자유와 자기완성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이

라고 확대한다.75) 이 보고서는 안보 패러다임이 이처럼 인간안보로 전면교체가 필

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든다. 첫째, 만성적 빈곤, 인종청소, 기후변화, 감염병 만

연, 국제 테러, 경제파탄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이 전쟁이라는 기존 안보위협과 서로

얽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로, 이러한 위협

은 기존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바, 공동노력으로 통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폭넓

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수 있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간안보 개념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주로 개념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기

때문에 위협요소가 자의적으로 판단되거나 그저 또다른 말잔치에 그치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76) 인간안보 대상영역에 관해

74)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Dimensions of Human Security (1994), 
http://hdr.undp.org/en/content/human-development-report-1994.

75)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Human Security No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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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좁게 보자는 측은 폭력과 연관있는 것에 한정하자고 주장하

는 반면에, 빈곤, 질병, 환경재해 포함하여 인간 삶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넓게 보는 측의 시각이다. 다만 어느 쪽이든 이제 안보

의 개념을 더 이상 군비확충을 통한 국가 안전보장에 한정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

한다.

그렇다면 평화구축과 인간안보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인간안보 개념에서

는 인간안보를 해치는 원인을 개인적, 제도적 원인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문화적

측면에서 찾는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약탈, 소요, 강도, 증오범죄 등을 말하며, 제

도적 측면에서는 압제, 부패, 고문 등 정부기관이 저지르는 것들을 포함한다. 이에

더해, 사회구조적 및 문화적 측면에서 빈곤, 궁핍, 불평등, 무직 등을 안보를 해치

는 원인으로 삼는다.77) 다시 말해, 개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적 위협이 빈곤, 국가의

역량부족, 다양한 사회 경제 및 정치적 불평등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적

극적 평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인간안보 실현을 위한 활동의 특징

은 인간중심적이고, 분야를 뛰어넘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며, 근본원인과 현지의 맥락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되, 예방중심적이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78) 전략적 평화구축 개념에서 방법론적으로 제시한 것들과 중첩된다.

평화구축 개념을 분쟁 후 국가재건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활동으로 좁게 이해하

는 경우, 개인의 인간다운 삶 회복을 목표로 하는 인간안보 개념과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있다. 그러나, 평화구축을 제도적 관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사회·문화·구조적 총체적 변화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인간안보는 그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최근의 평화구축 논의에서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활동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지 오래이다.

무장갈등 후 취약국에서 안보를 개발에 우선한다든지, 보호를 역량강화보다, 국가

를 개인보다 우선하는 식의 접근은 소극적 평화만 도달 가능하다. 이러한 낡은 접

근법을 비판하고 각각의 부문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으므로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

해 왔다. 인간안보에 기여하는 평화구축은 차별 불관용, 역사적 화해, 충돌했던 상

대와의 상호교류 등을 낳도록 사회·정치적 환경을 전환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

은 갈등을 야기하는 구조를 사전에 허물어트리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분쟁 예방

적 환경조성으로 볼 수 있다.

76) 이혜정, 박지범, “인간안보: 국제규범의 창안, 변형과 확산,” 『국제지역연구』, 22권1호 (2013): 2쪽.
77) Earl Conteh-Morgan, “Peacebuilding and Human Security: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Peace Studies, Vol. 10 no. 1 (Spring/Summer 2005): 69-86, 
https://home.hiroshima-u.ac.jp/~heiwa/chs/HP/Earl%20Conteh-Morgan.pdf.

78) United Nations Trust Fund for Human Security, Human Security in Theory and P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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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간안보 개념은 다양한 각계각층의 개입을 포함하는 평화구축 활동에

서 채택해야 하는 중요한 접근전략이다. 인간안보 차원의 접근은 인간 개개인의 인

간다운 삶의 회복에 초점을 두므로 국가기관 또는 제도적 관점의 하향식 접근법이

아니라 풀뿌리 기반의 상향식 접근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다. 다만, 국제기구나

국가 내에서도 평화구축과 인간안보 관련사업이 서로 다른 파트에서 따로따로 이루

어져 왔다는 비판을 받는다.79) 평화구축 현장에서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인권은 강

력한 국가가 구축되면 해결된다는 변명 하에 국가구축을 우선시하면서 인간안보 이

슈를 소홀히 하거나 저평가해 왔다. 인간안보는 특히 상향식 접근을 기본으로 하므

로 국가 중심 사고가 아니라, 정치, 경제, 시민사회, 인권에 대한 동등한 고려를 우

선시할 것을 요구한다는 데 의미 있다. 실제로 인간안보 개념 등장 이후 정부기관

주도의 하향식 접근 위주였던 안보 및 인권 관련 국제기구 활동이 개인의 인권 보

호와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접근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UN은 ‘03년 인간안보 보고서 발표 후, ’04년 개발과 안보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바 통합적 대응 및 사전예방 노력을 강조하고, ‘05년 개발·안보·인권 간의 연

계성과 전세계의 통합적 노력을 요구한다. ’10년 “인간안보”라는 제목의 UN사무총

장 보고서는 평화와 안전 증진을 위해 인간안보 개념의 적용 및 인간안보 개념 하

의 더 폭넓은 국제적인 공동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곧이어 UN 내에서 개시한

평화구축 사업부문 직제개편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2년 UN총회는 자국민들

의 생존, 생계, 존엄성을 위협하는 광범위한 요인들을 밝혀내고 해결해야 한다는

결의안에 회원국들이 동의하고, 인간안보란 “빈곤과 절망 없이 자유롭고 존엄하게

사는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에 이해를 같이했다.80)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은 다음

파트에서 살펴볼 인도적 지원-개발원조-평화구축 간에 통합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트리플 넥서스적 접근방법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게 된다.

4.4. 평화구축 전략과 국제협력

1) 평화학과 UN의 평화구축 활동

평화학에서 평화의 개념 및 평화구축 방법에 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국

제기구 등의 현장실무와는 거리가 있었다. UN 등에서는 국가 및 국가 관련 기구들

이 주도하고 그들의 의지에 좌우되기 때문에 제도적 차원의 활동에 주로 초점을 두

79) Dragana Dulic, Peace Building and Human Security: Kosovo Case (HUMSEC, 2008), 2, 
http://www.humsec.eu/cms///fileadmin/user_upload/humsec/Workin_Paper_Series/WP_Dulic.pdf.

80) https://www.un.org/humansecurity/reports-re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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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국제 NGO나 국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 시민사회, 농촌개발 같은 각

각의 이슈에 더 집중하고 평화구축이라는 개념적 논의에는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으

로 보인다. 평화연구자들의 화두였던 ‘평화구축’ 개념이 일반에게 알려지고 국제사

회의 타국 원조 등 실무현장에까지 적용되는 계기는 1992년 부트로스 갈리(Boutros 

Boutros-Ghali) UN 사무총장의 보고서 ‘평화를 위한 과제(An Agenda for Peace)’에서

“분쟁 후 평화구축(post-conflict peacebuilding)”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부터

이다.

출범 이래 UN의 주요임무는 평화협정의 중재 및 그 실행의 지원이었다. 즉, 무장

갈등 중단 및 평화협정 체결을 지원하는 평화조성(Peacemaking)과, 그렇게 체결된 협

정의 준수를 지원하는 평화유지(Peacekeeping)에만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

후에 인종·종교·사회·문화 차이에 따른 무장갈등은 오히려 격화하고 한번 생겨난 분

쟁은 종식되지 않고 끝없이 재발하자,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이에

‘평화구축’ 개념을 분쟁후 재건활동뿐 아니라 무장갈등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

한 구조적 변화 유도활동으로 제시한 것이다.

<평화를 위한 단계별 과제(UN, 1992)>

그리고 중재와 평화유지를 넘어 무장갈등 후 파괴된 국가·사회의 재건, 무장갈

등 예방을 위한 사회제도와 인프라 수립, 역량형성 지원 및 충돌했던 상대국 간 호

혜적 관계구축 등을 강조하면서 UN의 주요임무에 포함했다.81) 다만, 이 UN 보고

서는 평화구축을 단선적으로 파악하여 평화조성과 평화유지 단계를 거쳐 무장갈등

이 해소 후에야 가능한 것으로 제시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다가 1994년 UN개발계획 보고서에서 유명한 ‘인간안보’ 개념 주창이 있은

이후에는 점차 평화구축 활동을 무장갈등 및 분쟁의 단계 전반을 다루는 동시에,

평화를 제도화하는 사회구조의 탄생을 더 강조하며, 개발·민주화·인권 등의 이슈까

81) Boutros Boutros-Ghali, “An Agenda for Peace: Preventive Diplomacy,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1992), https://www.un.org/ruleoflaw/files/A_47_2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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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연계함으로써 개념을 확대시킨다. 2000년대 들어서 UN은 분쟁을 전후한 인도

적 지원, 무장갈등이 다소 진정된 시기에 개발원조, 그후 중장기적 평화구축 단계

순으로 선적으로 국제사회의 개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버린다. 대신에, 평

화구축은 무장갈등의 사전예방, 재발 및 지속화 방지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정치

적 협상, 안전, 거버넌스, 민주화와 인권보장, 인도적 지원 및 지속가능한 개발 등

광범위한 프로그램과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82) 이는 곧 분야를 뛰

어넘는 상호연계와 협력을 통한 다층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평화구축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이어 ‘03년에는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조율없이 진행된 그간의 평화활동의 한계

를 지적하며 UN 관련기관 간 협업을 위한 실행계획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UN총회

의결을 거쳐, 2006년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 ‘평화구축지원사무

소(Peacebuilding Support Office)’, ‘평화구축펀드(Peacebuilding Fund)’를 신설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체계를 ‘UN 평화구축 조직(Peacebuilding Architecture)’으로 정리해 제시,

실무적으로 협업중이다.83) 평화구축위원회의 역할은 분쟁 예방 및 중재, 평화유지,

인권보호, 법치주의, 인도적 지원, 재건 및 장기적 개발지원 등으로, UN 입장에서

바라보는 평화구축의 내용을 드러낸다.

UN에서 제시한 평화구축에 필요한 핵심요소는 1) 해당국의 주인의식, 2) 국가

적 역량, 3) 국민전반이 동의하는 공동전략 등이다.84) 평화구축 위한 공동전략은

해당국이 주인의식 하에, 현 상태에 대한 엄정한 평가에 토대하여, 국민 및 관계자

들의 최대한의 참여 속에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국가적 역량개발을 기본적으로 담

보해야 한다. 국가적 역량개발은 시작단계 전략이지, 최종단계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평화구축의 핵심목표는 외부지원이 더이상 필요없는 단계에 최대한 빨리 도

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내·외적 계획은 이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평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인도적 지원-개발원조-평화구축의 삼중 넥서스 요구

보다 최근인 ‘16년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평화구축 목표 아래에 인도적 지원

과 개발원조 관련활동 모두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삼중 넥서스(Triple Nexus)’ 개념을

주장한다. UN사무총장은 ‘16.12월 취임사에서 “인도적 지원, 지속가능한 개발, 평

화의 지속화가 불가분”85)이라고 말하면서, 인도적 지원 및 개발원조와 평화구축

82) https://www.un.org/press/en/2001/SC7007.doc.htm 참조.
83) Sarah Hearn, Alejandra K. Bujones and Alischa Kugel, The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Architecture”: 

Past Present and Future (2014 May), 3, https://cic.nyu.edu/sites/default/files/un_peace_architecture.pdf.
84)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Support Office, “Peacebuilding: Orientation” (2010), https://www.un.org.

peacebuilding/files/documents/peacebuilding_orient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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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상호의존성과 보완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가 통합적 대응을 통해 공동으로 노력

할 것을 주장했다. 분쟁 취약국가에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 및 개발원조 실시결

과, 지속가능한 평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없고, 지속가능한 발전 없이는 지

속가능한 평화가 없다86)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요구이기도 하다.

이어, ‘17년 세계은행이 인도적지원-개발-평화 간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에

750억 달러 지원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하기 시작했고,87) ‘19.2월에

는 주요 해외원조 공여국들이 모두 포함된 OECD 총회에서 ‘인도주의-개발-평화 넥서

스 권고’를 정식 채택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의 해외원조 방향이 평화구축의 비전

에 초점을 두고 통합적으로 변화해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88)

일반적으로 무장갈등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으로 위기를 겪는 국가와 개발도상

국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타국 지원사업은 크게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과 ‘개

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으로 나뉜다. 인도적 지원은 긴급상황 발생 시 단기적

으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식량, 의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며, 긴급구

호(Emergency relief)라는 용어와 혼용되기도 한다. 개발원조는 보다 포괄적으로 인도

주의 실현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개발을 지원하

는 것을 가리킨다. ‘공적개발원조’, ‘개발협력’ 등 다양한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

되며, 물자의 제공 등 무상지원 외에 지식·기술의 전수, 차관 및 대출 등 재원 지원

을 포함한다. 개발원조 차원의 차관 및 대출은 장기간 낮은 금리로 제공되기 때문

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특히 인도적 지원은 일방

적으로 공여되지만, 개발원조는 공여국와 수혜국 간 파트너십과 팀워크, 주인의식

이 사업 성공에 긴요하다는 특징이 있다.89)

무장갈등과 국가취약성, 빈곤 등은 상호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복합화·고착화하

는 경향이므로, 보다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해외원조에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은 그전부터 있었다. 이미 1990년대에 인도적 지원의 규모와 비용, 기간 등이

급속도로 불어남에 따라 인도적 지원과 개발원조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했

고, 한편으로 지원이나 원조가 평화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진척되지 않는다면 오

히려 분쟁을 키우고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90)

85) https://www.un.org/sg/en/content/sg/speeches/2016-12-12/secretary-general-designate-ant%C3%B3nio-
    guterres-oath-office-speech 참조.
86) UN,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5), 

https://www.unfpa.org/resources/transforming-our-world-2030-agenda-sustainable-development.
87) UN and World Bank, Pathways for Peace :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ashington, DC: World Bank, 2018).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28337.
88) OECD, “DAC Recommendation on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OECD/LEGAL/5019 

(2019), https://legalinstruments.oecd.org/public/doc/643/643.en.pdf.
89) 양현모, 임병현,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개발지원 전략과 방법』 (서울: 통일연구원, 2009), 14-20쪽.
90) Mary B. Anderson, Do No Harm: How Aid Can Support Peace or War (Boulder, CO: Lynne Rie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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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개발계획에서 인간안보 차원의 개발원조 확대를 강조하고 ‘01년 9.11 테러

가 세계를 놀라게 한 이후에는 개발-평화 연계로 초점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테러

리즘의 뿌리가 빈곤에 있는바, 분쟁 취약국에서 빈곤 해소가 분쟁 해소와 직결된다

는 시각에서 평화구축을 위한 개발원조 이슈가 관심을 얻고 실제 국제원조부문에서

관련 재원이 증가했다.91) 2010년대 들어 시리아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난민사태

로 그간의 국제원조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고, ’15년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의결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보다 장기적으로 빈곤과 분쟁의 악순환을 끊

고 예방하는 문제에 집중할 것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인도적 지원과

개발원조의 연계(‘이중 넥서스’)에다 평화구축 및 평화지속화라는 방향성에 기반해

다방면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추가, 확대한 ‘삼중 넥서스’가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삼중 넥서스 방식의 접근 요구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특히 인도적

지원 주체들은 부족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재원이 더욱 감소할 것을 우려한다. 개

발원조와 평화구축을 연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있다.92) 분

쟁의 근본원인을 찾아 해소하려는 방식의 접근을 하더라도 원조활동만으로 평화안

착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

에서는 차라리 정치적인 활동은 자제하고 원조활동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만 집

중해야 한다고 본다. 혹은, 원조제공자나 수혜자 등 관계자 안전을 위해 원조활동

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수불가결하므로,93) 정치적 성향을 띠지 않을 수 없

는 평화구축과 연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분쟁 등으로 취약한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자국민 보호와 사회발전을 감

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외에서 제공되는 원조가 원칙적으로 정치적 함의를 지니

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원조와 평화구축을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활동으로 취

급하는 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하며, 그런 방식의 접근으로는 제대로 된 원조활동을

기획하는 것부터가 어려워진다. 실제 사례연구에서도 분쟁의 근원을 회피하려는 시

도로 인해 원조사업을 부실하게 기획하고, 효과성을 떨어뜨리며, 심지어 프로젝트

가 취소 및 중단되는 사태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94) 아울러 종종 제기되

Publishers, Inc., 1999).
91) Juhani Koponen, “The security-development nexus, state fragility and state building”, Henni Alava 

(eds.), Exploring the Security-Development Nexus: Perspectives from Nepal, Northern Uganda and 
'Sugango' (Erweko Painotuote, Oy, 2010), 24.

92) Nicole Goddard, Do No Harm and Peacebuilding: Five Lessons in Collaborative Learning Projects 
(Cambridge, MA: CDA, 2009).

93) Midggley, T., Mollett, H. and Campbell, I. , "Promoting conflict sensitivity amongst donor agencies," 
Conflict Sensitivity Consortium Policy Brief (2012), 1.

94) Peter Woodrow and Diana Chigas, “A Distinction with a Difference: Conflict Sensitivity and 
Peacebuilding,” CDA Collaborative Learning Project (2009), 
https://www.cdacollaborative.org/wp-content/uploads/2016/02/A-Distinction-With-A-Difference-Conflict
-Sensitivity-And-Peacebuilding.pdf.



- 45 -

는 비판은 원조제공 주체들이 서구적 신자유주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톱다운 방식

으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치우쳐서 지역의 실정을 무시하고 보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원조와 평화구축 활동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

며 도덕적이려면, 당연히 대상 지역의 입장을 공감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국제기구와 NGO, 시민사회단체들도 분쟁국 내 각종 원조활동시 평화구축

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노력 중이다. UN 등 국가간 기구는 실무적으로 비무

장화, 난민의 본국송환, 선거 감시, 경찰력 강화, 인권보호 등 제도적인 국가 재건

에 여전히 집중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개입 목표를 평화과정을 안

정적으로 진행시키고 무장갈등의 재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삼되, 궁극적 목

표는 정의로운 사회, 지속가능한 평화 및 개발에 두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

이 늘어나는 추세이다.95)

4.5. 평화구축과 서울시 도시외교의 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1세기 평화학은 평화 및 안보의 궁극적 인식이 달라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라 평화를 둘러싼 수단에 대한 논의까지 광범위하게

변화 중이다. 최근의 논의 중심에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평

화에 대한 적극적 이해가 있다. 단순히 국가안보를 해결하는 군사적 긴장해소의 차

원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가능하게 하는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평화학적 관점에서 평화체제란 정치 군사적 대결과 갈등의 시기를 탈피하여 다양한

범위와 영역에서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이 일상적으로 보장되는 여건을 말하는 것으

로 보인다. 평화학 시각에서 보자면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을 통해 전쟁이 종식된

상황이 평화라고 불리는 것은 소극적인 사고로서 이에서 벗어나, 한반도에서 살아

가는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 비로소 평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간다운 삶이란 신안보학에서 말하는 ‘인간안

보’의 실현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인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전쟁이 없으면 평화가 가능하고 안보는 국가에 한정되는 이슈라는 전통적인 생각은

이제 변화해야 한다. 그간 평화학은 경험적으로 분쟁해소와 평화구축이 단순한 협

상을 통한 단기적 활동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건설적으로 전면적 사회변화를

기획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 국제적으로 조

95) Cedric de Coning, “Coherence and Coordination in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and Integrated 
Missions,” Norsk Utenrikspolitisk Institutt Report 5  (200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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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된 절차를 통해 정치적 또는 국가적 상위층 간 협상에 도달할 수는 있으나, 지역

에서, 이웃에서, 일상에서 동의와 화해를 가져오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기본적으

로, 평화구축에 지역공동체를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그리고 정부기구 외에 비정부기구나, 비공식적 주체 등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

시켜야 하며, 지역적 차원과 세계적 차원의 활동이 상호의존적이므로 상호 연계 및

중첩시켜야 한다.

이를 한반도 차원에 적용해 보자면, 구호에 가까운 기존의 통일 목표 대북 교류

협력정책에 앞서, 궁극적인 평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비전을 바탕으로 장기적 ‘과

정’으로서의 평화구축 정책을 추구하는 전략이 선제적으로 필요하고, 여기에 지방정

부 차원의 의미있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 중앙정부는 정치 군사적 맥락에서 움

직이고, 민간부문은 북한 같은 전체주의적 사회에서는 독립적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같은 정부하위단계 간 접근이 평화를 향한 교류협력 차원에

서는 보다 탄력적이고 실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단순히 국가간 군사적 긴장 완화만으로 평화가 가능하지 않음을 인식하

고, 평화구축을 위해 우리 사회 전반의 역량을 국제적 협력 속에 공동의 노력을 통

해 키워야 한다. 현재 우리 시민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지원이나

협력에는 소극적이고, 남측에 부담이 없는 경우에 통일을 희망하는 층이 다수를 차

지하는 등 통일과정에서 져야 하는 부담은 점점 크게 인식하고 있다.96) 그러나 한

반도 평화는 물론, 국내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북한사회의 역량이 점점더

중요해질 것이다. 무장갈등 현장의 이해와 분석을 통해 평화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추구하는 평화학에서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평화구축을 실천하려면 내부 갈등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이해에

기반하여 취약한 지역의 수요와 가용자원을 파악하고 국제적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

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회성의 시급한 인도적 지원

도 중요하지만 평화구축의 비전 하에서 중장기적인 역량개발을 위한 개발원조에 나

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간 평화학계 및 국제기구 등의 경험에 따르면 분쟁 취약지역에서 평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 및 운용은 지역 차원을 뛰어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평화

구축은 실무적으로 분야간 칸막이를 뛰어넘고, 지역과 세계를 연계시키며, 전문적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한 내부적 요건은 남북한 주민

들 간에 동질감을 느끼고 화학적 결합에 이르는 것이다.97) 그런데 체제와 이념이

96)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2019년 국민 통일의식 조사 결과” (2019),  http://news.kbs.co.kr/datafile/2019/08/0814_20.pdf.
97) 윤영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 전략,”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가전략-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3주년 

기념 학술회의』 (2019), 3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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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고 오랫동안 긴장관계에 있었던 남북한 주민들 간에 이러한 심리적 통합은 시

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인적자원 및 사회 문화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고려, 참여시키고 존중 및 진작시킴으로써 평화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국제 제재 등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해외도시 및 다자간 네트워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우회하는 것이 필요하고, 포럼이나 연구 등을 통해 방안모색 단계부터

시작하여 상호이해와 동질감 형성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서울시 도시외교 차원에서 평화구축을 위해 다루어야 할 과제는 무엇

일까? UN개발계획에서 주장하는 ‘인간안보’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인간

안보 부문은 전쟁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위험한 다른 위협요인으로부터 인간의 생

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협력과 상생’ 의식을

기초로 한다. 또한, 당장은 잠재적이나 언젠가 위협이 될 수 있는 기후·환경 등을

포함하므로 미래에 함께 대응하는 차원에서 폭넓게 접근 가능하다. 그러므로, 남북

한이 모두 필요로 하고, 그 성과가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자연재해와 장기적 환경 악화 등 기후위기는 취약국가를 더욱 취약하게 하고 국제

분쟁과 무장갈등을 부추긴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기후변화를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더욱 폭넓은 이슈로 바라본다면, 평화적 공존과 화해

를 증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 대기오염, 전염병 확산 등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안보이슈가 한반도에서도 급부상하고 있다. 인간안보 이슈는 국경을 초월하

여 발생하는 위협이므로 남북한 공동대응이 필요하고, 상호간 신뢰증진과 호혜적

입장에서 접근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슈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문제가 심

각해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인구나 식량 문제에서의 남북협력도 장기적인 민족 번영

차원에서 상생을 지향하는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인간안보 부문은 국

민의 안녕과 인간 삶의 질 향상과 관련있는 이슈로서, 인도주의적 성격이 강한 초

국가적인 과제이므로 대북제재 차원에서도 시범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

한 대외적 명분으로도 의미 있다. 또한, 당장 대규모 재원이나 물자가 투입되는 것

이 아니라 양측간 인식공유, 자료·정보 교환, 실태조사 등이 우선될 것이라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기 쉬울 것이다. 장기적·정책적·다자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남북 교류

협력관계의 지속성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북한도 기후변화, 환경, 전염병, 에너지 등 신안보 이슈에 해당하는 분야에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노력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 등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자체상황의 심각성을 보도하기보다는 대부분 외국 및 국제기구 동향을

소개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가 눈에 띈다. 세계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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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비치게 함으로써 국내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럼에도 불구, 인간안보 위협 이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정권

차원의 노력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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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평화구축 위한 도시외교 사례

이 장에서는 해외도시들이 평화구축을 위해 국경을 뛰어넘어 노력한 사례를 살

펴보겠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함께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과제는 오랜 대립의 역사 속에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는 복

잡한 한반도 상황에서 어떻게 실제로 평화활동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따라

서 해외도시들의 실제 활동 사례들을 조사하여 서울시 차원의 접근방법을 구체화하

는 데 다소나마 참고로 삼고자 한다.

사례는 도시외교가 국가외교와 달리 독자성을 확보하려면 다자적 협력관계 구축

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활동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

겠다. 무장갈등 또는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자간 네트워크

조직체를 통해 노력한 사례나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타국을 지원하는 데 활동을 도

시가 주체가 되어 타국의 해당 도시 및 지방을 대상으로 직접 실행한 사례를 골라

살펴보겠다. 이때 지원은 긴급한 사안에 따른 단발성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니라 중

장기적 평화구축 차원에서 개발원조를 진행한 사례에 한정한다.

5.1. 평화구축 위한 네트워크

1) 평화를 위한 시장모임

‘평화를 위한 시장모임(Mayors for Peace)’은 평화를 활동 목적으로 내세운 세계 도

시 연합체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이다. 1982년 UN 군비축소회담 특별회의에서 히

로시마시와 나가사키시가 주도한 평화선언이 결성의 시발점이 되었다. 당시 히로시

마 시장은 핵 폐기를 위해 세계가 함께 연대할 것을 제안했고, 히로시마와 나가시

키는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실제로 경험한 곳이므로 이들의 주장은

국제적 공감을 얻었다. 히로시마시와 나가사키시는 이를 계기로 ‘도시간 연대를 통

한 평화를 위한 세계시장회의(World Conference of Mayors for Peace through Inter-city 

Solidarity)’를 개최했고, 이를 통해 결성된 네트워크 모임을 1991년 UN경제사회이

사회 산하에 특별자문역 지위의 NGO기구로 등록하게 된다. 이 모임은 ‘01년 지금

의 명칭으로 개명한 후에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20.6월말 현재 164개국 총

7,909개 도시가 참여 중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광역 4곳, 기초 10곳

이 참가 중이다.

평화를 위한 시장모임의 운영목적은 회원도시들과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세계

핵무기 완전 폐기를 도모하고, 빈곤과 난민, 인권, 환경 등 인류적 문제 해결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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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함으로써 평화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이 기구는 핵무기의 위험성

과 평화 촉구 위한 전시나 교육 사업, 평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나 결의문 채택, 서

한 발송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03년부터는 ’20년까지 세계 핵무기 근절을 목표

로 하는 ‘2020 비전’을 수립, 세계 곳곳에서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주도함에 따라 해당도시의 원폭 피해 경험을 되새김으로써 핵무기 반대

를 호소하는 교육·전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된다.98) 핵 관련 세계적 이슈가 발생

할 때 반전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으나 활동영역을 세계 평화구축을 위해 다각화 및

실질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평화를 위한 시장모임은 회원도시 규모가 크므로 지역단위로 여러 분과가 존재

하여 해당 지역의 관심사에 맞게 분과별로 평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예

컨대, 영국·아일랜드 분과에 속한 도시들은 반핵시민운동 NGO와 공동협력중이다.

 영국-아일랜드 분과 활동사례

 영국-아일랜드 분과는 ‘20년 상반기 회의에서 핵확산금지협약(NPT) 대체 관련하여 필요

한 활동을 논의하고, 핵무기 확산 반대를 위한 도시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맨체스

터 등 6개 도시가 반핵 시민단체 ICAN의 청원에 참여하여 핵무기금지 운동에 참여하자

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99) 제네바 소재의 핵무기 개발 반대 및 폐기를 위한 국제적 시

민운동기구인 ICAN은 100여개국 NGO들의 연합체로서, ‘17년 UN에서 핵무기금지협약이 

의결되자 그 실행에 도시들의 액션을 촉구하는 청원(‘ICAN Cities Appeal’)을 진행중이다. 

’17년 UN협약은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활동을 포

괄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 요구까지 포함했으나 기존에 핵무장 중

인 강대국들은 모두 불참했다. 이에 시민사회와 연결하여 중앙정부 및 국제사회에 적극

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고 핵무기 폐기

를 촉구해야 한다고 것이 ICAN 운동의 요지이다.  

2) 중동 평화를 위한 도시연합

중동평화를 위한 도시연합(Municipal Alliance for Peace in the Middle East, 이하

MAP)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결성된 도시간 네트

워크이다.100)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를 위한 양측의 국가단위간 및 국제적

노력이 한계에 부딪치자 지역 차원의 대화와 도시간 프로젝트가 매력적인 대안의 하

나로 여겨졌다. 이에 세계 도시들이 1999년경부터 국제적 노력을 시작하여 이후 5년

98) http://www.mayorsforpeace.org/english/ 참조.
99) http://www.mayorsforpeace.org/english/whatsnew/activity/data/2020/UK_Briefing_No_28.pdf 참조.
100) Chris van Hemert, “A case study in city diplomacy,” in Arne Musch, Chris van der Valk, Alexandra 

Sizoo and Kian Tajbakhsh (eds.), City diplomacy: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conflict prevention, 
peace-building, post-conflict, reconstruction (The Hague: VNG International, 2008),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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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협의를 거쳐 ‘05년 MAP이 결성된다. 이스라엘 지방정부연맹(Union of Local 

Authorities in Israel, ULAI)과 팔레스타인지방정부연합(Palestinian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PLA)가 함께 참가하여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결성하였다. 회장은 UN개발

계획 측에서 임명했고, 직원들은 ULAI시와 APLA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대립하는 양

국간 중개자로서 역할을 도모했다.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두고, 예루살렘 사무소

를 따로 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도시들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담당했다.

MAP의 결성과 운영은 국제적인 지원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네덜란드도

시연합(Association of Netherlands Municipalities)’이 MAP 설립에 나서서 성사시키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 기구는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ULAI와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였고, 팔레스타인의 APLA 결성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에 성사시키는 것이 가능

했다는 평이다. 또한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의 

역할도 중요했다. UCLG의 유럽지부인 ‘EU 지방정부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는

1999년 바르셀로나총회 개최 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함께

자리하게 하고 MAP 설립을 최초로 제안했다. 

MAP 설립을 준비하던 시기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무력충돌이 한창

계속되고 있었고 이로 인한 대치와 긴장 심화로 인해 이 연합체가 결성되어도 실효

적인 역할이 불가능하리라는 회의와 비판이 수시로 생겨났다. 그럼에도 지원에 나선

여러 도시들은 결성 자체가 의미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에 나

섰다. 초기 준비 만남은 모두 해외도시에서 이루어져야 했고, 오랜 대화와 협의를 거

쳐서야 MAP 출범이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주체들의 불편부당한 개입이 중요

했는데, 특히 네덜란드도시연합은 대화가 벽에 막힐 때마다 양 지역을 방문하여 중

재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해외 제3자 협력파트너들은 이처럼 중재자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MAP 활동을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네덜란드도시연합은 협력 도시들 및

국제기구 등을 후원자로서 조직화한 ‘MAP의 친구들(Friends of MAP)’ 결성을 주도하고

의장 역할을 함으로써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다. 아울러, MAP의 이사회에는

APLA, ULAI 및 UN개발계획101) 외에 UCLG, 캐나다도시연합(FCM), 중동평화를 위한

EU지방정부네트워크(ELPME), 로마시, 바르셀로나시, 노르웨이 하마르시, 프랑스 콜로

뉴시 등 다양한 도시 및 관련단체들이 함께했다. 

MAP 결성 및 운영상 어려움은 더 있었다. 팔레스타인의 열악한 사정과 이스라

엘 정부의 소극적 입장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가 문제였다. 초기에

101) 구체적으로는 유엔 산하의 개발원조 담당기구 UN개발계획(UNDP)의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 프로그램(Programme 
of Assistance to the Palestinian People)’으로서, 1980부터 운용되어 행정역량 및 사회경제적 개발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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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운영하는 평화 지원 프로그램에 응모했으나 보조금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

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심각한 충돌상황 하에서 운영상 안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의견

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이 팽배해 있었기에 MAP는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히 더 노력해야 했고, 이는 다른 한편으로 팔레스타인 도시측이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후 MAP 결성을 주요하게 중재한 네덜란드

도시연합측의 적극적 노력으로 네덜란드 외교부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하고, 이후

UN개발계획 지원금까지 확보함으로써 운영이 개시되었다. 창립 후에도 MAP은 많

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과 유혈충돌 사태가 계속 악화

하는 가운데, 조직의 장기적 안정성에 회의감이 생기면서 제네바 본부에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측 직원들이 파견되지 않는 등 문제가 이어졌다. 마침내 ‘12년 팔레

스타인측 APLA가 정치상황이 급진전하지 않는 한 참가 곤란함을 통보함에 따라

이후 양측의 실질적 협력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102)

도시들이 MAP에 참가하거나 운영을 지원한 이유는 다양했고 서로 지향점도 상

이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들의 필요가 중요한 동인(動人)으로 작용했다고 평

가된다.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도 손에 잡히는 성과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치인

들이 대화에 나서기 쉽다. 팔레스타인측에서는 MAP이 해당지역에 대한 국제적 관

심을 환기시키는 데 유용한 플랫폼으로 여겼고, 도시들은 피폐해진 지역재건을 위

해 해외로부터 실질적 자원과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에, 결성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적인 참가의지를 표명한 결과로 마침내 결성단계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MAP 같은 도시연합체들은 국가간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결성이나 활동에 있

어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 도시간 합의는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따라 쉽게 파기

되거나 실행되지 못한 채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어떻게든 합의에

이르렀다는 경험은 앞으로 더 나아갈 토대와 이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MAP이 결성되고 운영된 사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또한 평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관성 있게 운

영할 수 있다면 도시 차원에서는 첨예하게 충돌중인 타국의 지역들과 평화를 위한

연합체 결성이 가능하다는 것도 시사한다.

3)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들이 지역의 목소리를 대표·옹호·확산하기 위해 결성한 대

표적인 국제 네트워크 기구가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World Organization of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이다. 이곳의 모태는 1913년 창설된 ‘국제도시연

102) https://www.uclg.org/sites/default/files/DCCD_C.7_ENG_Report%202012%20Workplan%202013.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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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UIV)’으로서, 1928년 ‘국제지방정부연합(IULA)’으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되다가,

이후 ‘04년에 그전까지 별도로 활동하던 세계도시연합(Fédération Mondiale des Cités 

Unies) 및 ‘세계대도시협의회(Metropolis)’까지 소속 기구로 병합한 후 현재의 명칭으로

출범했다.

UCLG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140여 개국에 24

만여 도시 및 지역을 회원으로 둔 대규모 조직체이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 우리나

라 15개 광역 지자체와 7개 기초 지자체가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UGLG는 백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회원으로서 광범위한 지방정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UN 등 국제기구와도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평화를 위한 도시외교에서

현재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이다. 평화구축 자체를 주

요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정책 로드맵에서 ‘평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민간인

보호, 인권 및 문화 옹호’를 하나의 과제로 제시중이다. “지역에서 폭력의 근원에

대항하고 또 뿌리뽑음으로써, 평화와 도시외교를 진작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

들과 지역들 간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만들어내야 한다”103)

고 밝혔다. 산하 ‘경제사회개발위원회’는 주요임무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적 개발

에 관한 활동으로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련 우수사례 및 장애요소에 관한 지

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개발 전략 및 수단의 개선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도모하는

등 분쟁후 지역에 대한 개발원조 평화구축 활동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08년에는 ‘도시외교 세계총회(World Conference on City Diplomacy)’를 네덜란드도

시연합 공동주최로 헤이그에서 개최, 평화증진과 소통 재건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

할을 강조한 ‘헤이그 도시외교의제(Hague Agenda on City Diplomacy)’를 채택한 바 있

다. 헤이그 의제에서는 평화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함과 동

시에,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 도시외교의 질적 개선을 위한 상호 정보공

유 및 협력, 평화문화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 등에 동참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

를 계기로, 분쟁지역에서 평화 및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도시들을 지원하거나 지역

내에서 분쟁을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들을 포상하는 ‘UCLG

평화상’을 제정, 현재까지 시상중이다. 평화구축과 대화창조를 위해 창의적이고 효

과적인 접근법을 시도한 지방정부 중에서 수상자가 선정되며 총 3억원 내외의 상금

도 있다.

최근 UCLG는 도시회복력 프로젝트에 적극적이다. ‘15년 UN에서 인류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을 의결하고 그 과제 중 하나로 “사회통

합적 안전한 회복력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내세우자, 그에 따른 도시 지방정부

103) https://www.uclg.org/sites/default/files/policy_recommendations.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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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실천을 위해 노력 중이다. ‘도시회복력(Urban resilience)’이란 용어는 ‘13년 록

펠러재단이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알려진 용어로서, 도시 내 개인 집단 기관

기업 및 시스템들이 “그 어떤 종류의 만성적 스트레스나 극심한 충격에도 살아남고, 

적응하고, 성장하는 역량”을 가리킨다.104) 그러므로 회복력있는 도시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준비된 도시로서, 주민들의 삶 보호, 발전 확보, 투

자환경 조성, 적극적 변화를 유도하는 데 뛰어나다.105) 그중 특히 주요하게 다루어지

는 위험은 기후변화, 자연재해 및 테러이다. 

예컨대, UCLG 아시아 태평양지부(ASPAC)는 2020년 EU로부터 230만 유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인도네시아 및 아시아 도시들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감축을 향후 5년

간 지원하기로 했다. ‘기후회복력과 사회통합 도시(Climate Resilience and Inclusive 

Cities, CRIC)’프로젝트는 이상기후에 취약한 주민들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

소를 도모한다. 기후회복력이란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응하여 그 이전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이를 위해 체계적인 절차와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세계대도시협의회(메트로폴리스)는 인구 1백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참가

할 수 있는 기구로서, UCLG 소속 하에 별도 섹션으로 구분되어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 그 회원인 서울시는 ‘07년 메트로폴리스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바

있고, 회원도시 직원들 간 교류 및 교육을 위한 국제연수원을 서초동에 ‘14년 설립

하여 매년 세계 도시 공무원들을 초청 중이다. 메트로폴리스 서울 국제연수원을 활

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만하다.

4) C40 Cities

외교활동의 주체로서 도시의 역할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향후 지역의 국제적 공

동협력 요구가 점점더 늘어날 인간안보 분야는 기후변화 및 환경 부문일 것으로 본

다. 기후변화가 야기한 이상기후와 환경오염 등은 인간안보를 저해하고 무장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어 최근에 서구 평화학계에서도

연구의 새로운 초점이 되고 있는 분야이다. 세계 대도시간 네트워크 기구 중 기후

변화 및 환경문제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곳은 C40이다. 기

후변화에 관한 도시들의 의미있고 측정가능하며 지속가능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공동협력, 우수사례 및 지식 공유 등을 지원한다.

도시간 기구 결성을 최초로 제안했던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9년말 현재

104) https://www.100resilientcities.org 참조.
105) https://www.urbanresiliencehub.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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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개 도시가 가입하여 활동 중인데, 이들은 7억명 이상의 세계 인구와 세계경제

규모 25%를 대표한다. 중국 다음으로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 트럼프 대

통령의 급작스런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 후 연쇄반응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기후

변화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C40와 같은 도시간 기구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97%에 달하는 C40 회원도시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요인을 실감하고 있으

며 그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방식의 대응을 도모한다. 예컨대 온실가

스 배출차량 감축, 일회용품 이용 줄이기, 재생에너지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 등의

과제에서 목표를 제시하고 그 실행을 평가한다.106) 또한 온실가스 배출요인이 크

지 않은 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 소재 회원도시들은 관련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을 제공하여 급속한 도시확장에 따른 환경영향요인 최소화를 도모한다.

C40는 시장단 정상회담(Mayors Summit) 등 고위급 회담으로 도시 리더들 간 관

계를 돈독히 하고 대외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실무진 간 네트워크 교류를

제도화함으로써 소규모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새로 국

제적 노력이 필요한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시장단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새로운 아젠다를 제안하고, 이후 실무진 차원에

서 다양한 네트워크성 교류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한 후, 전체회의 등을 계기로 의

결을 통해 아젠다로서 공식화한다. 이후 UN 등 국가간 기구에까지 의제로 상정함

으로써 세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식이다. 예컨대 세계적으로 식품정책에 지속가

능성 의제를 도입한 시초가 ‘14년 C40 시장단 회의에 참석한 밀라노시였다.107)

아울러, C40는 총회 외에 지역별 욕구에 맞춘 회의도 별도로 개최한다. 예컨

대, 중국에는 베이징, 상하이, 칭따오가 C40에 가입해 있는데 ‘19년 베이징시에서

‘중국지역 포럼(C40 China Regional Forum)’을 개최했다. 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이 행사를 계기로 중국 내 12개 도시 공무

원들이 한데 모여 ‘C40 중국 기후변화행동 계획 프로그램’을 개시해서 향후 도시들

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C40는 긴장관

계의 국가간에도 도시간 교류는 가능하게 한다.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을 시작한 도쿄는 베이징, 상하이 등에 대표단을 보내 관련 프로그램 기획

을 지원한 적이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주도로 한 중 일 또는 동아시아 여러 지역

회원도시들이 한데 모여 한반도의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관련 정책을 고민하는 장

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6) C40 Cities, Annual Report 2019 (New York: C40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 2019).
107) http://www.milanurbanfoodpolicypact.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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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분쟁후 개발원조 관련

1) 네덜란드-니카라과 도시간 자매결연위원회

니카라과는 독재정치에 반대하는 내전이 1970년대에 발발해 미국이 지원하던 독

재정부가 45년간의 장기집권의 막을 내리고, 1980년에 마르크주의 노선을 취하는 저

항운동조직 산디니스타(Frente Sandinista de Liberación Nacional)가 정권을 잡는다. 그런

데, 냉전시대였던 당시 공산주의 확산을 우려한 강경보수 레이건 대통령 집권기의

미국은 니카라과 내 무장반군세력(Contra)을 지원해 1990년까지 장기간의 무장충돌을

겪게 된다. 그러자 미국의 개입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유럽 여러 국가에서 산디니스

타 지원 운동이 펼쳐지는데, 그중 국제적인 니카라과 연대활동을 최초로 시작한 이

들이 네덜란드 출신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네덜란드 국내 정치가 산디니스타에 우호적

인 분위기인 데 힘입어 국제적 연대와 지원을 위한 네덜란드 니카라과위원회

(Nicaragua Komitee Nederland, NKN)를 결성한다.108) 이 위원회에는 시민사회단체와 함

께 여러 지방정부 대표가 참여했고, 이것을 기회로 뒤이어 도시별로 니카라과 지원

을 위한 위원회가 다수 생겨나게 된다. 

네덜란드 도시의 니카라과위원회는 무장 반군세력 지원에 나선 미국에 항의하고

개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국내 외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이와 함께, 

도시 차원에서는 니카라과 지역들과의 자매결연에 나서 15여 곳에서 성사되었고 민

주주의 안착이나 도시 정책, 인프라 재건 등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진행했다. 네덜란

드 도시 공무원들 주도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자원봉사자로서 니카라과에 자

주 왕래하면서 지역 상황에 맞는 지식 전파, 인프라 재건 계획 및 실행, 교육 기타

다양한 사업에 참가했다. 이러한 도시 차원의 자매결연 사업이 제각각 다방면에서

발생하자, 보다 통합적인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했

고, 1986년에는 국가적으로 ‘네덜란드-니카라과 도시간 자매결연 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 City Twinning Netherlands-Nicaragua)’가 결성된다. 이 위원회는 최초로 결성된

네덜란드 니카라과위원회를 비롯, 지방정부 및 지역의 자매결연 관련 재단 등이 한

데 모인 국가적 차원의 협의체로서, 결성목적은 아이디어와 정보의 교환을 보다 조

직화하고, 협력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네덜란드-니카라과 도시간 자매결연 국가위원회는 이후 20여년간 네덜란드의 외

무부 및 지방정부들이 지원하는 니카라과 관련 다양한 평화구축 프로그램을 관할했

108) Eline Van Ommen, “The Sandinista Revolution in the Netherlands: the Dutch solidarity committees 
and Nicaragua 1977-1990,” Asociación Española de Americanistas n. 17 (2016), 
http://revistas.um.es/naveg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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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88년에는 ‘제1차 니카라과 도시 자매결연을 위한 유럽총회’를 개최, 유럽 내 총

15개국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니카라과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회의를 통해 세계적으로 323개 도시들이 니카라과와 결연을 맺었

으며, 당시 결연된 도시들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네덜란드 도시들의 니카라과 지원은 타국에 내전을 야기한 미국에 대한 항의 차

원에서 시작된 국제적 연대운동을 시발점으로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 차원에

서의 인도적 지원 및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졌다. 1990년대 냉전

시대가 해체되자,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해 네덜란드-

니카라과에 이어 체코슬로바키아까지 포함된 3자 협력으로 대상영역을 확장해 갔다. 

이후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가 인권유린 사건을 일으키고 1990년 지방선거에 패배해

권력을 잃었지만, 네덜란드 도시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매결연 도시 간 지원활동

을 공무원 교류사업 및 전문가 방문 지원 등 계속 중이다. 

참고) 위트레흐트 -레온 자매결연 지원사업109)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Utrecht)는 니카라과 레온시(Leon)와 1983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로, 물관리, 도시계획, 도시개발, 삼림 조성, 교통 등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

쳐왔다. 특히 지난 15년간 계속중인 대표적인 사업이 레온시 인구증가에 따른 외곽

지역 주거지 개발이다. 도로, 수도 등 기간시설부터 학교 등 공공시설까지 지속가능

하고 친환경적인 주거지역을 새롭게 건설, 현재 2만여명이 거주중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주인의식과 역량개발을 위해 현지 전문가를 일찍부터 채용, 위트

레흐트 방문 등을 통해 교육훈련을 시켰다. 월드뱅크 등 NGO 및 국제기구도 함께 

참여하여 화장실, 마을회관, 학교, 공원, 고아원 등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설치했다. 

아울러, 니카라과 국내기구들은 청소년과 여성들이 참가가능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 및 지역 경제개발 사업 등을 지원했다. 

 이를 위해 그간 위트레흐트시는 총 50만 유로를 지원했으며, 해당 재원은 도로 및 

전력 사업에 쓰여졌다. 그외에 환경센터에서 레온시 외곽 나무심기 사업을 지원중이

다. 레온시는 해당지역에 건설된 주택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주거지를 확

대 중이다. 위트레흐트는 네덜란드지방정부연합(VNG) 및 개발을 위한 유럽지방정부

네트워크(PLATFORMA) 회원도시이다.

신설 주택들
 

식물을 이용한 하수정화시설

109) https://www.euractiv.com/section/cities-regions/news/utrecht-leon-initiative-boosts-nicaraguan-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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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덜란드 도시연합의 투즐라 지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발칸반도는 동 서로마가 나뉘는 곳이었고 기독교계의

합스부르크 제국과 이슬람계 오스만-터키 제국 간 분기점에 위치하여, 고대부터 종교

와 문화가 모자이크된 곳이었다. 인종 종교 문화가 다양한 이곳을 다원주의적 정치

체계로 유지하던 유고슬라비아연방은 1980년 요시프 티토 총리가 사망한 이후 분열

하기 시작, 1990년대에는 내전에 돌입하여 대규모 인종청소와 민간인 학살이 포함된

잔혹한 분쟁을 거쳐 모두 6개의 국가로 쪼개진다. 이웃 유럽 국가들조차도 전쟁초기

에는 이 지역 분쟁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고, 국제사회의 평화 호소는 효과가 미

미했다. 

그런데 네덜란드 도시들은 1980년대 시작한 평화활동을 유고슬라비아 내전에 대

해서도 계속했다. 내전이 시작되기 전인 1981년에 이미 평화정책을 위한 네덜란드 도시

간 네트워크(Dutch Network for Municipal Peace Policy)가 네덜란드교회 평화위원회

(Interchurch Peace Council, ‘07년부터 IKV Pax Christi)와 함께 최초의 ‘도시 평화컨퍼런

스’를 유고슬라비아에서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공동주최측인 폴란드 부다페스트 시장

과 함께 네덜란드 델프트 시장이 UN에서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아에 예방적 차원의

평화유지군을 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발칸반도는

유혈사태에 돌입하지만, 이 행사는 네덜란드 도시들이 이후 발칸 지역의 평화를 위

한 활동에 활발히 참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내전 중에는 시민사회

단체를 지원하여 유고슬라비아를 돕기 위해 전국적 TV 방송을 포함해 여러 캠페인

을 진행했고, 발칸지역 도시들의 재건 지원을 위한 조언 및 자문을 위한 조직(Desk 

for Municipal Initiatives on Former Yugoslavia)을 운영하기도 했다. 

1995년에 마침내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종료되는데, 이는 미국이 주도하여 보스니

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 내전 당사국들과 EU, 러시아 등 해외 중재국들이 참여

한 가운데 데이턴 평화협정(Dayton Peace Accords)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 평화협정

은 미국의 강경한 입장 속에 소련 붕괴 후 여력이 없던 러시아의 방관이 있어 체결

된 불완전한 협정이라고 평가된다. 때문에, 발칸반도는 이후에도 인종과 종교 차이로

인한 반목과 불안정이 이어졌다. 네덜란드 도시들이 분쟁종료 후에 집중적으로 지원

한 곳은 보스니아 북쪽의 작은 도시 투즐라(Tuzla)였다. 투즐라는 인종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로, 종교가 다른 여러 인종이 공존해 왔으며, 티토 사후 발칸지역 내

민족주의 정치세력 득세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파가 당선된 유일한 도시였다. 이에, 

내전이 끝나자 인구 13만명의 소도시에 6만여 명의 난민들이 몰려들었다. 네덜란드

에서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얻어 투즐라를 인종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대표

적인 평화도시로서 재건하고자 했다. 데이턴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네덜란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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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체계적인 보스니아 공동체 지원사업(Assistance to Bosnian Communities, 이후 ABC) 

계획을 수립하여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실행했다. 또한 지원을 위해 네덜란

드 도시들과 투즐라 관계자들뿐 아니라 NGO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통해

투즐라 재건 및 시민 안녕을 도모하는 ‘투즐라를 위한 네덜란드도시모임(Dutch Cities 

for Tuzla)’을 결성했다.110) 

막대한 피해와 참혹한 상처를 남긴 채 해외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내전이 갑자기

종결되자, 전쟁 피해를 입은 보스니아 지역주민들은 평화정착 노력에 회의적이거나

참여를 기피했고, 이에 따라 도시차원의 소규모 지역단위 맞춤형 평화구축 및 민주

주의 정착 지원 노력이 중요했다. ABC사업의 목적은 국경을 뛰어넘은 도시간 1:1 협

력 파트너십을 통해 분쟁 직후 도시에 물리적 재건과 사회적 재생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었다. 5년 내에 물리적인 생활수준을 눈에 띄게 개선하되,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단기목표와 장기목표를 조화시켜, 단기적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생활기반을 단

시일 내에 재건하되, 장기적으로 시민참여적이며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

로 했다. 특히, 투즐라 시민들을 전쟁 피해자로서 원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재건

의 주체이자 주인으로 참여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ABC사업은 교육 문화시설, 

청소년 노인시설, 심리치료센터, 난민시설 등 100여개의 소규모 인프라 개선 사업을

포함하고 있었다. 네덜란드 정부의 차관을 토대로, 네덜란드 도시 20곳과 시민사회단

체 75곳에서 재원과 인력을 제공했다. 학습 및 훈련을 위해 투즐라시와 네덜란드 지

역 상호간에 공무원들과 관련인력들이 수차례 방문하게 했다. 재원문제로 ABC사업

자체는 2000년에 종료되었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그후에도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에 최대 원조 공여국으로서 상당기간 지원을 계속했다. 

네덜란드 도시들의 ABC사업 사후평가에 따르면, 분쟁지역에 대한 도시간 국제협

력 모델은 1) 현지상황에 대한 이해와 맥락에 맞는 절차, 2) 분쟁당사자 도시측의 참

여, 3) 경험있는 해외 도시 및 NGO들의 개입, 4) 강력한 조율 및 재정적 지원자원

등이 갖추어질 때 효과적이다. 분쟁 직후 재건과 평화구축을 위해 특히 긴요한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력이며, 국내외 협력 파트너들은 공공기관과 시민사

회단체가 함께 참여할 때 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아울러, 때로는 과정이 결과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천에 주의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현

지에서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필수적으로 거쳤

고, 맞춤형 학습과정을 사전에 운영한 것이 주효했다고 한다. 

110) http://www.ddh.nl/org/poo/uk/introduc/tuzla.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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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르셀로나-사라예보 11번째 지구

바르셀로나시의 사라예보 자매결연 및 지원사업은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스포츠를 계기로 한 지원이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소비에트연방 붕괴와 냉전시대 종료 후 최초로 개최하는 세계

스포츠행사였다. 그러나 이 당시는 또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의 수도 사라예보가

세르비아에 공격당하면서 발칸반도에서 전쟁이 본격화하는 와중이기도 했다. 이에

올림픽 주최측인 바르셀로나시는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어 스포츠를 통해 평화와 더

나은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올림픽정신 고취를 위해, 보스니아 선수단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해 성사시켰다. 선수단과 함께 이 행사에 참가한 사

라예보 시장은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보스니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

했고, 이를 계기로 바르셀로나는 사라예보와 협력 협약을 맺고 평화를 위한 도시간

협력을 시작했다.

사라예보는 발칸반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작은 도시로서, 보스니아계

(이슬람) 세르비아계(정교회) 크로아티아계(가톨릭)를 포함한 여러 인종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1984년에는 동계올림픽까지 치른 안정적인 곳이었다. 그런데 1992년 보스

니아의 이슬람계가 독립을 선언하자 곧이어 이른바 ‘보스니아 내전’이 시작되었다. 

세르비아계 민병대는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1,425일간 포위하고 무차별 공격

을 감행했다. 보스니아 내전은 종교를 이유로 민족 간 분열이 발생하여 그전까지 평

화롭게 함께 살던 이웃 주민들이 갑자기 인종청소, 학살 및 강간에 나선 전례없이

잔혹한 전쟁으로, 특히 사라예보는 51만이 넘던 인구가 30만명 내외로 감소하고 대

부분의 도시시설이 파괴될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올림픽을 계기로 협력관계를 시작한 바르셀로나는 사라예보를 위해 내전기간 중

에도 비공식적으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했고, 1995년에 국제적 노력으로 마침

내 종전 협정이 체결되자, ‘11지구(District 11)’라는 사라예보 재건 지원사업 전담을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기에 이른다. 11지구라는 명칭은 사라예보시를 바르셀로나의

11번째 자치구로 여기면서 형제애를 가지고 지원을 다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로 부여

한 것으로, 사무소는 처음에는 온전히 바르셀로나 시직원들 및 시 재정으로 운영되

면서 여러 인도주의적 지원 및 개발원조 사업을 주관했다. 

11지구에서는 사라예보 지역 재건과 의료센터 설치, 학교 건립, 성폭력 피해자 쉼

터 건립 등을 지원했고, 반목하는 세르비아와 보스니아측 시장들 간의 소통을 위한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 특히,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도시간 협력관계인 만큼, 바

르셀로나시의 개발 지원금은 주로 전쟁으로 파괴된 1984년 사라예보 동계올림픽 관

련시설 복구와 그 주변지역 재생에 활용되도록 집중했다.111) 바르셀로나의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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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여성 및 청소년 지원사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사라예보의 재건에 널리 활

용되었다.  

2004년 약 10여년에 이르는 바르셀로나의 개발원조 사업이 종료되면서, 사라예보

에 설치되었던 11지구 사무소는 보스니아인들에게 이관된다. 이곳은 그후 ‘지역민주

주의재단(Foundation for Local Democarcy)’으로 명칭을 교체한 후 바르셀로나시에서 제

공하는 원조 및 지원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동시에, 세르비아 지역 지방당국들과 긴

밀한 연계를 위한 중심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했다. 바르셀로나에 설치한 사무소는

세계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원조 사업을 담당하는 바르셀로나시 ‘국제개발사무

소(Barcelona Solidària)’로 개편되었다. 그 외에도 바르셀로나는 2009년 ‘바르셀로나국제

평화센터(Barcelona International Peace Center)’를 설치, 전 세계 정부관계자, NGO, 국제

기구 및 평화실천가 등을 대상으로 평화구축에 관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올림픽을 계기로 협력관계를 시작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인프라 재건을

집중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사라예보에서는 그 당시의 경험뿐 아니라 이후 건물 및

시설물 등을 통해 바르셀로나에 대한 우호적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경험한 사라예보 시민들은 바르셀로

나시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지금까지도 교류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예

컨대, 최근 몇년간 바르셀로나를 포함한 카탈로니아지역은 스페인 내에서 따로 독립

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사라예보 시민들이 이에 동참해 지원의지를 피력하는 시위

를 하기도 했다.112) 

5-3. 해외사례 시사점 및 착안사항

앞에서 살펴본 해외 도시들의 평화구축 및 개발원조 관련 활동 사례들로부터 유

의할 만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우 민감한 분쟁지역에서는 제3자적 입장의 해외도시나 기구 등이 주도

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국내에

서 주체적으로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결성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한반도 정세가 휘발성이 높은 여건에서는 남북한 양측과 평소 우호관계나 소통중인

기구 등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도시들 간 평

화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5년간 양측 모두와 협상과정을 거쳐 마침내 성사시킨 네

덜란드도시연합 사례처럼, 분쟁지역과 무관한 곳이 아니라 평소 긴밀한 협력관계를

111) https://trepo.tuni.fi/bitstream/handle/10024/100435/GRADU-1483098263.pdf?sequence=1&isAllowed=y
112) https://ajuntament.barcelona.cat/relacionsinternacionalsicooperacio/en/international-relations/barcelona- world/europa/sarajev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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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었거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곳을 활용한다면 협력 네트워크 결성 및

남북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UN개발계획,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등 국제적 위상과 원조 자원

등에서 우수한 국제기구의 조력 및 인적·물적 자원 연계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평화학계의 연구와 UN 등 국제기구의 기존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평화구축은 지

역 내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국제적 맥락에서 협력 및 자원연계

가 필요하다. 북한 지역에 대해서도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중장기적 지원 및 역

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제기구와 협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도

시외교 차원에서 접근하려면 최대의 지방자치단체 회원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UCLG 등 기존 기구의 협력을 얻는 것이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대상지역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에 기반하고 그들의 참여 속에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덜란드도시들의 보스니아 투즐라

시에 대한 재건 지원사업의 경우, 현지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방문 및 맞춤형

학습과정 운영 등을 필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직접 접촉을

꺼리는 북한 도시들을 대상으로는 어려운 과제일 수 있으나, 우호적인 국제기구 등

과 함께 자료조사 및 연구 단계를 거쳐 현장학습을 도모하는 것이 현지의 욕구에

맞는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넷째, 평화구축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국제적·다자적 거

버넌스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도시들 간 평화

네트워크 사례에서처럼, 심각한 대립상황에서도 협력 네트워크 조직의 운영이나 교

류협력 사업시행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남북간 갈등 발생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줄 국내외 주체들을 협력 파트너들로서 폭넓게 조직화화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울러, 네덜란드 도시들이 해외도시 평화구축 및 개발원조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관심있는 도시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 연계를 거쳐, 국가적 협의체 구

성에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국내적으로도 대북협력을 위해 국내 지자체 간에도 공

동의 과제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한 목소리를 낸다면 보다 효과적인 활동이 가

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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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한반도 평화구축 위한 서울시 도시외교전략

앞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이번 장에서는 한반도 평화구축에 기여가능한 향후 서

울시의 도시외교 방향 및 전략을 제안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6.1. 서울시 평화외교 방향과 과제 정립

21세기 평화구축은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인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전쟁이

없으면 평화가 가능하고 안보는 국가에 한정되는 이슈라는 전통적인 생각은 이제

변화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분쟁해소와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건설적으로 전면적 사회변화를 기획해야 하며,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의 비전과 방향이 지속가능한 평화에 맞추어

져야 한다. 분쟁으로 취약해진 지역에서 평화구축이라는 방향성 하에 인도적 지원과

개발원조를 통합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

다. 빈곤 및 허약한 국가역량이 분쟁 재발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세계가 경험해 오

고 있으며,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나 경제 상황은 일방적 단기적 지원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다. 그러므로 평화구축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사회의 역

량개발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조율된 절차를 통해 정치적 또는 국가적 상위층 간 협상에 도

달할 수는 있으나, 지역에서, 이웃에서, 일상에서 동의와 화해를 가져오는 것은 별

개의 일이다. 그 과정에 정부기구 외에 비정부기구나, 비공식적 주체 등 다양한 주

체들이 참가하여 지역적 차원과 세계적 차원의 활동을 상호 연계 및 중첩시켜야 한

다. 분쟁 취약지역에서 평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 및 운용은 해당 지역만

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내 인적자원 및 사회

문화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고려, 참여시키고 존중 및 진작시킴으로써 해당지역 주

민들의 안으로부터의 평화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한반도 평화 및 도시외교정책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단순히 국가

간 군사적 긴장 완화만으로 평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평화구축을 위

해 우리 사회 전반의 역량을 국제적 공동의 노력을 통해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시 국제정책의 비전을 한반도 평화구축으로 채택하고 그를 위한 목

표와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한다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도시외교를 추진하는 추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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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대로 평화학에서 말하는 ‘적극적 평화’는 물리적 폭력 외에 구조적

혹은 문화적 폭력까지 해소된 상태를 가리키며, 폭넓은 ‘인간안보’ 개념에서는 인간

개개인의 일상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환경이 회복된 상태를 가리킨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적극적 평화,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 최근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원조를 연계시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

장하며 관련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삼중 넥서스 접근법은 북한의 비핵 개방 이

후의 장기적 교류협력 추진방향뿐만 아니라, 비핵화 합의 성사 이전단계라도 국제사

회와 함께 개발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본다.113) 

평화협상 성사 전에는 취약계층을 위해 시급한 인도적 지원만이 허용되어야 한

다는 여론도 있지만, 앞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화구축은 포괄적이고 중층적으

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긴급한 빈곤 해소를 위한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장기적

해법인 농업 발전협력 등이 평화구축을 위해 함께 필요하다. 그간의 국제사회 경험

상 평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적 및 사회적 역량이 기본토대인데,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 평화를 위한 역량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닭이 먼저

냐 달걀이 먼저냐, 당근이냐 채찍이냐의 논의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잠식 중이나 이

제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 평화구축을 어떻게 연계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한반도 평화구축 중층적 접근전략(안)>114)

아울러, 서울시 도시외교로 접근 가능한 한반도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추진과제

는 빈곤, 감염병, 환경오염, 자연재해, 에너지 등 ‘인간안보’ 관련 부문에서 모색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인간안보 부문은 전쟁이 아닌 다른 위협요인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인류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

113) 문경연, “평화와 개발협력: 북한 개발협력방향과 전략”, 『국제협력 비전, 전략 추진체계: 국제 개발협력 중심으로』 
(세종시: KDI국제정책대학원, 2019), 221쪽.

114) Dong Jin Kim, ibid (2016):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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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협력과 상생’ 의식을 기초로 한다. 예컨대, 자연재해와 장기적 환경 악화 등

기후위기는 취약한 국가를 더욱 취약하게 하고 국제분쟁과 무장갈등을 부추긴다는

것이 평화학계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기후변화를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더욱 폭넓은 이슈로 바라본다면, 평화적 공존과 화해

증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또한, 당장은 잠재해 있으나 언젠가 위협이 될 수 있

는 기후·환경 등을 포함하므로 미래에 함께 대비하는 차원에서 폭넓게 접근 가능하

다. 그러므로, 남 북한이 모두 필요로 하고, 그 성과는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될 가능

성이 높다.

인간안보 이슈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위협이므로 남북한 공동대응이 필요

하고, 상호간 신뢰증진과 호혜적 입장에서 접근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슈이

다. 우리 사회 입장에서 볼 때에도 저출산 고령화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인구

나 식량 문제에서의 남북협력은 장기적인 민족 번영 차원에서 상생을 지향하는 중

요한 이슈이다. 아울러, 인간안보 부문은 국민의 안녕과 인간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있는 이슈로서, 인도주의적 성격이 강한 초국가적인 과제이므로 대북제재 차원에서

도 시범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으로도 의미 있다.115) 또

한, 당장 대규모 재원이나 물자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양측간 인식공유, 자료·정

보 교환, 실태조사 등이 우선될 것이라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기 쉬울 것이다. 장기

적·정책적·다자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남북 교류협력관계의 지속성 유지에 실질적으

로 기여할 수 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 환경오염, 감염병 확

산 등 인간안보 위협 이슈가 관심을 끌고 있다. COVID-19 대유행도 감염병 확산

에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확인시켜 준 바 있다. ‘20년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는 보건안보에 국한되지 않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문제까지로 확

산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인간안보 문제가 국가 중심의 전통적인 군사안보

보다 그 중요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북한도 감염병,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등 인간안보 이슈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노

력을 시도하는 것이 노동신문 등 언론보도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인간안보 분야 중 서울시가 주도할 수 있는 과제를 선별하여 국제적 협

력시스템 하에 북한 관련당국과 협력을 추진하여 공동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평

화공존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적 연구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함께 이론적

체계화 및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고, 이에 병행하여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단계적으

로 정부 또는 민간 차원의 실무적 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15) 김호홍, 오일석, 『INSS 전략보고: 신안보 분야 남북협력 추진 전략』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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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층적 평화외교 네트워크 구축

도시외교 자체가 상대적으로 새로운 외교현상의 하나이며, 국가외교와는 다른 차

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116) 과거 오랫동안 지방정부는 국제적 외교활동에서 부차

적인 존재였다. 주권을 대표하는 중앙정부가 국제법상 행위자능력을 보유하고, 지방

정부는 권한 및 구속력이 약했기에 자체의 외교능력을 스스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인간안보 개념 대두 등 외교 영역확대 속에 지방정부 차원의 개

입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의 공감대에 따른 인식론적 합의와 윤리적 정

당성도 구속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평화구축은 장기간 복합적인 노력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다양한 트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국제활동이 외교활동으로서 독자적으로 자리매김하려면 특히 도시뿐

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주체들을 모두 포함한 다층적 도시네트워크 구축이 바람직하

다.117) 서울시의 경우 민 관 거버넌스 차원에서 기존에 국제교류정책 부문의 민관협

력을 위한 자문회의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위원들의 참여나 역할은 빈약해 보인다. 

자문위원들은 저명인사 중심이라 실무적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평화구축 관련 전문

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참가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도시 중심의

네트워크에 다른 평화관련 행위자를 중첩해 참여시킬 수 있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평화를 위한 도시외교 네트워크에 참여시킬 수 있을 만한 행위자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다.

  - 국제기구 : 중앙정부간 국제기구(UN 등), 지방정부간 국제기구(UCLG 등)

  - 비정부기구 : 국제NGO, 국내NGO

  - 정부기관 : 해외 중앙정부/도시 지방정부, 국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 연 구 소 : 해외 연구기관, 국내 연구기관

  - 기타민간 : 민간기업, 민간금융기구, 민간단체 등

대북 교류협력 관련 활동을 위해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인도적 지원 부문에서는 특히 대북 지원업무를 담당해본 국제기구들은 북

한 당국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국제적 신인도 형성에도 기여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북사업을 다년간 경험하고 그 결과로 정보력, 소통 채널 및

협상력 등을 지닌 국내 NGO들도 잘 가려내 활용해야 한다. 국내 외 민간기업의 참

여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외연 확대 및 재원 등 활용가능한 역량 확대 차원에서

중요하다. 기업들의 경영기법, 전문성, 조직과 인력, 자금 등은 향후 남북 경제협력

116) 고경민, 황경수, 홍민지, ibid (2008), 308쪽.
117) 이민규, ibid (2019), 73-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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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단계에서 필요불가결할 것이다. 국제기구나 네트워크 기구, 비정부기구 등을

활용한 남북 교류협력시 민간부문의 참여 및 활용방안을 초기부터 고민함이 바람직

하다. 정보 및 신뢰도 부족이 대북사업에 있어 가장 큰 제약사항 중 하나이므로 정

보제공, 행정지원, 참여 주체들 간 상호연계 지원, 금융 지원 등을 통해 다국적 기업

등의 관심 유도와 참가 제고 및 장기적 투자유치까지를 도모해야 한다.

1) 서울 소재 국제기구들과 협력체계 구축

남북한 간 정치 군사적 긴장관계를 우회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양측에서 공

히 신뢰할 만한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것이다. 국내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은 행정

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허용이나 최소한의 암묵적 동의 없이는 사

실상 불가능하다. UN 산하기구 등 공신력있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원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3의 통로가 열리므로 남

북 교류협력의 지속성과 및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 

최근 국제개발원조(Offical Development Aid, ODA)는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참가주체가 다원화 경향을 보이며, 특히 다자간 국제기구를 통해 특정 목적사업을

지정하여 원조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다. 이는 국제기구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활

용하고, 거래비용은 절감하되, 원조 공여국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자금을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118) 따라서, 향후 국제적인 제재조치가 완화되더라도 선진국

들은 다자간 국제기구를 활용해 대북 지원에 나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연계,

활용해야 한다.

또한 국제기구는 지원사업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중이고 운

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관행상, 지원물자 분배와 처리 등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

고, 국내 일각의 ‘대북 퍼주기’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119) 가장 어려운 과제인 남

북 상호간 신뢰확보를 위해서도 국제적 활동주체들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재

자로 역할하면서 남북 정치문제나 사업운영상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 대북원조

경험이 있고 협력관계를 지속 유지해 온 국제기구와 공동협력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인구기금(UNFPA) 등이 대표적이다.

UN개발계획이 주도하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의 경우, 북한도 그 달성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UN-북한 협력 전략적

118) 권율, 이주영, “국제사회의 다자 ODA 추진 현황과 북한 지원의 정책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9, No. 
2 (2019): 5쪽. 

119) 김동성, 최용환, 이종무, 문현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방안』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2011), 
134-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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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2017-2021(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 and the 

DPRK)’에 서명한 바 있다.120) 이 기본계획은 인도적 지원과 개발원조 간 조화를

요구하면서, UN기구와 국제사회가 가진 기술 지식 경험 공유 등 기술 협력을 통한

북한 정부당국의 역량강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통상 남북교류에서 역량강

화라는 말을 체제경쟁차원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북한 정부의 특수

성을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한 변화라 할 수 있는바, 서울시에서 관련 국제기구와 함

께 지속가능발전목표 공동달성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그 실행계획 모색 및 시범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 볼 만하다.

중앙정부간 국제기구에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주도하는 데 한계가 불가피하므로

국내, 특히 서울에 소재한 기구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협력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개발협력기구 UN개발계획, 빈곤퇴치를 주도하

는 WFP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들어와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서울 소재 국제기구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교류 중이다. 다만 중장기적 공동 아젠다가 없다보니 주로 단

순 소통행사에 그치고 있는 듯하므로,121)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구축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및 포럼 등을 추진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장기적 평화구축을 위해 단발성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중장기적 개발원조가 필

수적이다. 국내에서의 퍼주기 논란을 말할 것도 없이, 극도로 사회 인프라가 열악한

북한 개발에는 막대한 자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금융부문 국제기구 및 더 나아가 민

간기업의 재원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북한의 각종 리스

크와 정보부족 등으로 투자사업의 비용-편익 추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프라 개발에

국제금융 투자를 성사시키는 것은 매우 지난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초기단계

에 시범적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시도할 만한 곳을 엄선하여 체계를 정립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제적으로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중국이 주도하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면 미래에 개발자금 확보에 유리할 것이다. ‘16년 

출범한 AIIB는 다자개발은행으로서, 설립목표대로 아시아지역 내 인프라 개발을 위

해 ’18.6월 기준 에너지(47.5%), 교통 수송(24.1%) 등에 투자 중이다. 특히 중국 러시

아 의사가 주요하게 작용하며 우리나라도 제5위의 자금 출자국으로서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한 중 러 입장에서도 중요한 지역이나 부문에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열악한 투자환경일지라도 북한 프로젝트 실행가능성을 좀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20) https://dprkorea.un.org/sites/default/files/2019-07/DPRK%20UN%20Strategic%20Framework%202017-2021%20-%20FINAL.pdf
121)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91459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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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IIB 투자는 북한 같은 취약국가에서 선호하는 상환이 필요없거나 장기저리

로 제공되는 개발원조성 자금이 아니라, 비용-편익분석과 안정적 투자이익 회수 등을

중시하는 민간 상업은행 투자방식에 더 가깝다.122) AIIB나 국제개발은행 등의 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북한측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선제요건 충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내부에서 국제적 금융기구의 요구사항

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충분히 할수록 지원받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위해 비핵화 협상 및 이행단계 등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접근이 지연되는

상황일지라도 교통, 에너지, 상수도 등의 지역 차원의 인프라 확충 사전조사 및 연구

단계를 서울시가 주도하여 중국 지방정부, 연구소, 국제기구 등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 

2) 도시간 평화네트워크 구축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외교 및 인간안보 차원의 외교가 부상할수록 도

시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도시간 협력체’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한반

도 평화구축을 위해 한반도를 둘러싼 미 중 러 일과 국내 지방정부들을 평화주체로

서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협력하는 지역간 다자주의(Reginal Multilateralism) 모색이 필

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간(Reginal) 도시 협력체는 독립적 외교주체로서의 권한

이 제한적인 지방정부가 규모의 정치(politics of scale)를 통해 보다 유효적 활동을 함

으로써 해당지역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공동의 지역 현안에 대해 협력함으로써 지역 전반에서 도시문제 개선 및 도

시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는 데도 보다 유리할 수 있다. 

복잡한 국내외 정세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빈곤문제가 심각한 북한

개발원조에는 다자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자간 협력기구는 다양한 활동주체 및 자

원 동원 등에 유리하므로 장기적 평화에 기여가능한 통합적 정책 및 전문지식의 개

발, 현지에서의 채널 구축, 시행착오 최소화 등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최근 OECD를

비롯하여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평화구축 및 개발원조를 위해 점점더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중이다.123) 

평화를 위한 시장모임은 히로시마 시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C40는 런던 시장

의 제안을 출발점으로 것처럼, 도시간 협력체는 어떤 계기를 활용해 특정 도시가 다

122) 이현태, 김준영,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북한 개발 투자 가능성과 시사점”, 『현대중국연구』 제20집1호 
(2018. 6): 153-181쪽.

123) OECD, Multilateral Development Finance: Towards a New Pact on Multilateralism to Achieve the 2030 
Agenda Together (Paris: OECD Publishi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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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지역과 뜻을 모아 결성을 제안함으로써 시작된다. 서울시에서도 한반도 또는 동

북아 평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다자간기구 구성을 시도해 봄직하다. ‘19년 말 현

재 서울시는 18개의 국제 도시간기구에 가입 중이며, 그중 시티넷(Citynet), 세계스마

트시티기구, UCLG, C40 등을 포함한 여러 기구들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 등으로 주

요하게 역할 중이므로, 평화구축 또는 인간안보 차원에서 북한 및 동북아 지역 지원

개발에 대해 고민하는 포럼행사나 연구모임 등을 발의, 실행할 수 있다. 

예컨대, ‘세계대도시협의회 메트로폴리스(Metropolis)’라는 인구 1백만 이상 도시들

간 연합체에 서울시는 1987년부터 가입, 현재는 부의장 도시이다. 메트로폴리스 국제

교육원을 서울에 설립, 매년 수십명의 해외공무원들에게 교육훈련을 제공 중이며, 대

도시 관리 개발 역량강화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매년 재정지원도 해오고 있다.124) 이

를 활용해 교육훈련에 한반도 평화구축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평화 역량강화 시범

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타 도시와 공동추진을 도모할 만하다. 

아울러, UCLG는 매년 평화 프로젝트를 시행한 지방정부들을 위해 평화상을 운영

중인데, 이를 제안하고 주요 재원을 제공하는 곳이 도시간기구인 네덜란드도시연합

(VNG)이다.125) 예를 들어, 서울시 차원에서 UCLG 아 태지부 평화상 또는 서울시 평

화상을 별도로 제정하고, 대상을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 내 평화사업으로 하여 공

모 시상 후 성과를 공유 및 확산시키는 것을 시도해 볼 만하다. 

그리고,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북-중 간 특수관계를 감안할 때 한

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중요하다. 대내외적인 긴장사태로 인해 남북한간 협력사업이

좌초되거나 우리 인력의 안전이 우려되는 리스크에 대응하여 중국은 매개자 또는 중

재자로서 활용할 수 있을 여지도 높다. 중국은 ’14년 시진핑 주석이 국가수반으로서

는 처음으로 도시외교(城市外交)를 강조한 바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대외

활동은 물론, 공무원들의 해외방문까지도 철저히 관리 감독 중인 일당독재 공산국가

이다. 그러나 중국 특유의 실리주의적 전통에 따라 기업가주의적 접근이나 실리적으

로 자국에 도움이 될 만한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국제협력 활동상 제약이 적다. 예컨

대, 중국 산둥성에 속한 소도시 웨이하이는 ‘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우리

나라와 무역 원활화를 위한 자유무역특구 설치를 인천시와 공동으로 추진, 경제협력

시범지구가 양 지역에 설치되어, 사드 설치 등으로 한-중 관계가 여러모로 경색되는

와중에도 양 지역 간에는 무역량 증가, 투자유치, 교류증가 등이 가능했다.126) 

서울시는 그간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베이징시와 긴밀한 관계

124)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0137872 참조.
125) https://peaceprize.uclg.org/about/ 참조.
126) 조형진, “한국과 중국의 도시외교: 한중 FTA 지방협력 시범지구 선정에 따른 인천과 웨이하이의 사례,” 

『국제‧지역연구』 28권 2호 (2019 여름): 29-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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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해 왔다. 근래에는 한반도의 심각한 대기질 문제로 환경정책을 이슈로 삼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한국사무소 내에 ‘동아시아맑은공

기도시협의체(East Asia Clean Air Cities)’를 결성하고 베이징, 도쿄를 포함한 한 중 일

8개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노력을 하기로 했다.127) 그 일환으로 연구작업에 서울시의

경우 산하 보건환경연구원과 시립대학교가, 중국은 환경과학연구아카데미 등이 참가

중이다. 이러한 협력에 중국측을 매개자로 활용하여 평양 등 북한 지역들을 포함시

키고, 인간안보 차원에서 환경오염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심각성과

그 대책까지 논의 주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대기질 문제는 북한 지역도

심각하며,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 등은 북한의 농업 및 빈곤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공동노력이 긴요하다. 

아울러, 북-중 접경지역은 인적 물적 교류가 날로 증가 중이다. 평화외교를 위해

향후 중국 정부의 국가급 발전전략인 ‘동북진흥정책’ 대상지이자 북한 지역과도 긴밀

히 얽혀 있는 동북 3성(지린성, 라오닝성, 헤이룽장성)과 협력관계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128) 이곳도 대기오염이 심각한 곳이므로 베이징과의 환경협력 경험을 이 지역까

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겠다. 북한 경제는 그전부터 중국 의존도가 높았으

나, ‘16년 최대수준의 UN제재 이후 거의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나친 중국 의존도는 중국 국내 여건에 따라 북한경제까지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

다. 최근 COVID-19 대유행 이후에 상호 무역량이 심각하게 감소하자 오히려 북한

경제회복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129) 국제협력 대상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

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북-중 간 교류가 빈번한 동북 3성을 매개지역으로 남-

북-중 도시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

과제로서, 우선은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우선 진행한 후 국제교

류 행사 등을 계기로 한데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협력을 확대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3) 연계 조정 협력 위한 체계 구축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상호간 연계 및 협력 토대가 제공될 때, 기존에 지

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이 해왔던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국제회의 참여 같은 정태적

인 접근을 넘어 개발협력, 평화구축, 지구적 환경문제 등과 같은 도시외교의 새로운

영역들에 역동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도모할 수 있다. 이는 국가외교와 비교하여

제한된 외교적 자원과 역량을 보유한 도시가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127) http://www.icleikorea.org/_04/notice/view?seq=2292 참조.
128) 이민규, 박은현, 『서울시의 중국 동북3성 도시외교 전략과 정책』 (서울: 서울연구원, 2019).
129) 양운철, “코로나19 사태와 북한경제의 불확실성,” 『세종정책브리프』 2020-6호 (2020),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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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런데 다자협력 네트워크를 다양한 주체와 중층적으로 구성하여 멀티트랙 방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 활동의 통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효적 성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부문들이 각 트랙에서 독자적인 가치와 자원, 접근방법을 통

해 도시외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를 확대

하되,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조정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를 도출해야 한다.

앞서 여러 번 언급된 것과 같이 평화구축은 국내외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막대

한 자원 연계 등이 필요하고, 사회전반의 공감대 형성과 마음으로부터의 변화까지를

달성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한 도시외교는 장기적 맥락에

서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고민해야 한다. 북한 지역을 포함한 공공부문과 다양

한 민간부문의 연계와 협력을 기본틀로 하는 장기적 맥락의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

되, 어떻게 실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도시외교 활동의 방

향이나 우선순위, 위기관리 등에 대한 협의조정을 할 수 있는 협의체계를 처음부터

정교하게 설정하여 출발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본다. 네덜란드 등 해외사례를 보

자면, 개별적 접근보다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등 국내 공공부문 간

남북협력 관련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후 민간 및 해외부문까지를

연결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네트워크는 활동부문간 혹은 대상지역간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겠으나, 정례적 의사결정 절차를 있겠고, 장기적 평화구축이라는 비전

하에 종합적으로 하나로 묶어 활동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협력을 위한 국제업무를 전담하는 효과적인 추진체계 구축이 가능하

다면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겠다. 안정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한다면, 평화를 위한 도시

외교용 프로그램 발굴, 시행 및 평가, 환류에 이르는 절차의 틀을 구축하고 노하우와

정보 공유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훨씬 유리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외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외교업무에 역량있는 국제적 감각의 공무원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의사결정단계부터 실무단계에 이르기까지 평화에 대한 장기

전 비전과 소명감, 국제적인 시각을 보유한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4) 포럼외교 통해 네트워크 활성화 및 공감대 확산

다양한 주체를 포함한 네트워크 구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축 후 한반도 평화

를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가이다. 각계각층의 행위자들을 공동의 가치와 목표에 기반

하여 네트워크로 연결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 또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는 평화포럼 개최라고 본다. 공공외교의 하위형태의

하나로서 포럼외교는 일반대중보다는 전문가, 정책관련자, 학계 등 여론선도층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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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특정 주제나 현안에 대해 자국의 입장과 견해를 전달함으로써 상호이해를 도

하는 것이다. 아울러, 특정 이슈에 관한 아젠다를 설정하거나 아젠다 설정에 직접 참

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국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외교의 수단으로서 포럼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130) 1) 특정 이슈나 아젠다에 대

해 상대측의 이해를 유도하거나 시각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2)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채널이며, 국제적 네트워크로 지속적으로 기능한다면 갈등

과 리스크를 완화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3) 공식적 외교채널의 제약을 뛰어넘어 다

루는 영역과 주제를 확장 및 심화할 수 있고, 인적 교류는 또다른 네트워크로 발전

할 수 있다. 4) 포럼의 성과로 도출된 지식과 아젠다 등은 관련 정책의 개선과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다.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 또는 지원

사업을 수행한 후 정기적 포럼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통상 대규모로 조직되고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일반의 관심을 끄는 이벤트

성 포럼은 우리시에서도 이미 여럿 개최중으로, 그 외교적 효과는 의문이다. 차라리

소규모로 조직되고 의견교환과 의사소통을 통해 관련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지속적

이며 중장기적 개선을 도모하는 ‘내실형’ 포럼을 운영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본

다. 평화외교라는 목표에 맞는 지역 및 이슈를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포럼의 참가

대상을 발굴하여,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운영된다면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네트워크가 일방의 노력으로 구축 및 유지가 되기는 어려우므로, 우수 참가

대상이나 우수사례 등에 시상 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6.3. 서울형 인도적지원-개발-평화 모델 국제연구

어떤 종류의 대북 지원도 적군에 대한 지원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강경한 입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국내여건에서 서울시를 포함하여 공공부문이 전향적으로 북한 지원

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북한 사회의 인프라 및 역량개발을 목표로 하는 개발원조는

더욱이 보수적 정치계로부터 공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분쟁

소지 완화 및 평화구축이 가능하려면 해당 지역사회의 빈곤 등 인간안보상 취약성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70년 가까이 대립해온 우리 사회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의

식을 평화공존이 가능하도록 전환시키는 것은 많은 시일이 걸리는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국제적 협력을 통해 가능한 평화구축에 기여할 방안 중 하나는

130) 김태환,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JPI 정책포럼』 2011-3호 (2011),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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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에 관한 국제연구사업이라고 본다. 

평화학계에서는 평화구축 활동에는 전문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현장실무뿐만 아니라 기획·연구에서 특히 필요로 한다. 타 국가 및 지역도 유사한

사례가 있음을 잘 알리고 이해시켜 적대하던 대상과 처한 상황을 상대적이고 객관

적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유도해야 마음으로부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

실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주민 전반이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비교연구가 분쟁 및

평화에 관해 행해져야 한다. 동시에, 평화구축은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로서, 전

례가 없는 길을 새로 열어나갈 수 있는 창의적 역량이 필요하다.131)

북한의 경우를 보자면, 향후 낙후지역 개발에 소요될 막대한 비용을 고려하면, 

미래에 투자자로서 역할할 가능성이 높은 민간기업 및 국제금융기구를 연계하는 방

안이나, 북한사회 인적자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 등 수많은 어려운 과제

에 대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북한 현지의 현황 파악으로부

터 출발해야 하는 만큼, 북한과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중국이나 유럽 학술단체

를 발굴, 공동 연구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구 대상과 협력

파트너를 선정하고, 인간안보 부문 등 국제제재로부터 부담이 적은 부문을 우선하여, 

문제들을 엄밀히 분석하고 관련 국제기구와 연계를 통해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남북한 내부의 반발을 완화하고 외교적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단지 대북 지원뿐만 아니라 분쟁으로 취약한 개발도상국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

록 평화구축을 비전으로 한 개발지원 사업모델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은 경제

성장과 도시개발 등을 압축적으로 경험했고 다양한 도시문제를 다루어 왔기에 우수

한 지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만하다. 이를 위

해 관련 국제기구, 해외도시, 학계 및 민간 등이 함께하는 연구 네트워크 구축이 필

요한데, 우리시와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국제기구나 연구기관 중에 북한과도 커뮤니

케이션이 우수한 곳을 선별한다면 보다 실효적일 것이다.

예컨대, UN개발계획은 세계 170여개국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대북 지원

활동도 다년간 시행한 경험이 있는 국제기구이다. 국내의 경우 ‘11년 외교부 지원으

로 고려대 안에 ‘UN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가 설치되어,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발도

상국 등에 전파하는 중간매개체로서 업무를 주로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간 국제기구

이다 보니 서울시와의 접점은 거의 없었다.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에는

도시외교 및 미래 비전 등을 연구하는 ‘도시외교연구센터’가 있다. 양 기관이 협력하

여 서울형 평화-개발협력 모델 공동연구팀을 설치하고, 서울의 경험과 함께, 베트남

131) John Paul Lederach and R. Scott Appleby, “Strategic peacebuilding: an overview." in Daniel 
Philpott, and General F. Powers (eds), Strategies of Peace: Transforming Conflict in a Violent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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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유럽국가 등의 개발 및 시장경제화 경험 등을 연구하여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

을 연구해 볼 수 있을 듯하다. 

또다른 협력 파트너로,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를 제안하고자

한다. SIPRI는 북유럽에서 대표적인 평화전문 연구소 중 하나로서, 2000년대에는

북핵 관련 6자회담 연구를 실시한 적도 있고 북한과는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

지 중이다. 또한 유럽 및 북미 등의 평화 연구소 및 국제기구들과 오래된 협력관계

를 구축하고 있다. 그간 남북 학술교류 경험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공동의 연구의제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평화나 안보문제 해소는 북한에 민감한 이

슈라 채택하기 어렵고, 개발원조 관련 이슈는 보수세력 등의 반대로 남한측에 어려

운 주제이다. 남북간 의사소통 문제도 쉽지 않았다. 민간인 학자들 간 관계라도 남

북한 간에 직접적 소통이 어려워 실질적 콘텐츠는 물론이고 회의진행 아젠다조차

사전조율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다.132)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외교적으로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의 SIPRI 등 공공연구소와 협력한다면 이러한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SIPRI 연구부문은 방위산업이나 무장갈등 외에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간 연

계, 자연재해 및 환경, 성평등, 감염병 등 인간안보문제까지 평화구축을 둘러싼 다

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서울시 직원 또는 서울연구원 전문 연구원을 정기적으로 스

웨덴에 파견하여 동북아 평화구축을 위한 연구 및 포럼 등의 기획 운영을 추진해

볼 만하다. SIPRI는 전체 연구재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진행하며, 프로젝트 인력을 상주시킬 만한 개방적 분위기와 공간여력이 있다. 특히

현재 EU 등의 연구재원이 가까운 중동 및 아프리카 중심으로 운용되므로, 동북아

또는 아시아 평화 공동연구는 충분히 관심있을 만한 사안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연구할 것은 북한 지원이나 북한의 변화 유도뿐 아

니라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까지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분쟁에 따른 비용, 평화의

중요성, 평화로 가는 과정 등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 및 전파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평화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 평화구축을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활동은 앞서 언

급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주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고, 그 과정은 평화포럼 등

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유한다면 상호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32) 김국신, 박형중, 강동완,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 개선 및 활성화방안(최종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7),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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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구명
규 모

(회원도시 및 단체)
개 요

연회비
(매년)

비 고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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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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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문지식과 경험 상호 교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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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 가입
의장도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정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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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사회적경제
협의체(GSEF)

49개 도시 및 단체
▸ 민간 사회적경제조직과 지방정부간 국제적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체계적 발전 및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10,000
’14년 가입
의장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김근형
02-2133-5494

3
세계스마트시티

기구
(WeGO)

190개 도시 및 단체
▸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스마트 시티
및 전자정부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정보격차 해소 추구

$10,000
`10년 가입
의장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김명제
02-2133-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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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조명연맹

(LUCI)
39개국 71개 도시
46개 기업 및 연구소

▸ 도시 조명정책 및 관련 기술 교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도시조명분야 유일의 글로벌
협력체

€6,210
’07년 가입
의장도시

(도시빛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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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대도시의 경제발전, 환경보존, 삶의 질
향상 등 공통문제 해결

€18,920

’87년 가입
집행위원

아시아지역부의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안경모
02-2133-5306

6
세계지방

자치단체연합
(UCLG)

UN 193개 회원국가 중
140개국의 1,000여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구

▸ 국제적으로 자치단체간 정보와 정책공유 및
지방자치 분권 실현 노력

98년 가입
세계이사․집행위원
아태지부 이사위원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안경모
02-2133-5306

7
세계대중교통협회

(UITP)
92여 개국 3,400여 기관

▸ 대중교통에 관한 연구 및 회원간 정보․기술
교류를 통해 보다 개선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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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

정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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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개국 1,000여 회원 ▸ 아태지역 관광산업 발전 및 부가가치 창출
회비
없음

’70가입
(관광정책과)

하명희
02-2133-2815

9
세계관광도시
연합회
(WTCF)

168개 도시 및 기관
▸ 세계관광도시들의 경제사회적 발전 증진,
도시발전 확대, 관광을 통한 해외도시간
교류 확대, 도시이미지 향상

회비
없음

’12가입
(관광정책과)

하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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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대도시
네트워크
(ANMC 21)

13개 도시

▸ 아시아 대도시들간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도시의 공동번영 도모
※ 운영도시 상황변화(‘14.11.)에 따른 사무국
운영 중단, 현재 일부 트랙만 운영 중

회비
없음

정회원
’01년 가입

(국제교류담당관)

이지윤
02-2133-5279

(2019년 1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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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국제기구․협회 데이터, 연간 국제회의
개최현황 등을 활용하고 효과적인 시정 홍보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상 필요한 정보 공유

￡2,995
’12가입

프리미엄 회원
(서울관광재단)

윤수진
02-3788-0806

12

유네스코창의도시
네트워크

(UNESCO the
Creative Cities
Network)

180개 도시
(7개 분야)

▸ 문화산업의 창조적, 사회적, 경제적 가능성을
지역 차원에서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세계문화
다양성을 증진

회비
없음

’10.7월 가입
디자인 도시 선정
(서울디자인재단)

이효원
02-2096-0106

13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162개국 이상
14,000여개 회원
(10,000여개
기업회원 포함)

▸ 유엔 주도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로
유엔-기업간 파트너십을 통한 세계경제의
지속 균형 발전
(‘00.7월 유엔본부 발족)

5백만원
’14년 가입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안경모

02-2133-5306

14

이클레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ICLEI)

86개국 801개 도시 및
지방정부

▸지역활동을통한지구환경보호와지속가능발전의
가시적성과달성

€5,985
’99년 가입
(환경정책과)

이주영
02-2133-3621

15

C40 기후리더십 그룹
(C40 Climate
Leadership
Group)

94개 도시
▸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내외를
차지하는 세계 주요 대도시들의 전 세계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

회비
없음

’06년 가입
부의장도시
(환경정책과)

여혜정
02-2133-3599

16
세계도시문화포럼
(WCCF)

38개 도시
▸ 세계 주요도시들의 문화정책 정보 공유와
교류를 통한 도시 발전 모색 €7,500

’13년 가입
(문화정책과)

정민호
02-2133-2527

17 열린정부파트너십
(OGP) 80개 국가 및 20개 지자체

▸ 정부 투명성과 시민권한 증진, 청렴성 제고,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설립

없음
’16년 가입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지현

02-2133-2925

18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AFHC)

9개국 180개 시·군·구
▸ 도시 거주자들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500
‘04년 가입
(건강증진과)

고은혜
02-2133-7671


